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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인도, 핵 수출 가이드라인 강화 
 
2006년 3월 13일, 인도 정부는 인도 양대 의회에서 2005년 
5월에 통과된 대량살상무기법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t) 을 발효했다. 인도 정부의 대량살상무기법 
(WMD Act) 시행은 핵무기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 통제를 위한 국내 법규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1,2] 이는 또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확산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와 
물질의 사용과 운송을 통제하도록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UNSCR 1540]) 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인도 
정부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WMD) 를 
소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존의 법규가 가지고 
있던 여러 허점을 보완했으며, 수출통제와 확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법의 많은 요건들이 인도 수출 허가 
절차상의 관료적인 표준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러 실행 
상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3,4] [편집자 
주: 인도 대량살상무기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4월/5월호, 2~3페이지의 
“인도가 불법 핵 판매 차단; 인도 정부가 새로운 
수출통제법규를 통과시켜”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 /pubs/observer/asian/index.htm]    
 
미국의 인도에 대한 장기간의 핵 판매 금수조치를 끝내는 
미국-인도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인도가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살상 
무기법은 핵 상품에 대한 통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의 기존 수출통제 규정이나 그 이행 내용과 
유사하게, 대량살상무기법은 핵 반응기, 연료 재처리공장, 
연료 제조공장, 우라늄 농축공장, 우라늄과 플루토늄 전환 
시설, 중수생산공장, 트리튬 복원공장 등의 핵 관련 
항목들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법은 
또한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도 산 통제 
물질의 재수출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핵 관련 수출의 승인은 인도 원자력에너지부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의 소관이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법은 핵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에 대한 여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원자력에너지부 (DAE) 가 정책의 요체 
로서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의 안전조치협정 (safeguards agreement) 에 의해 
규제되는 인도 산 핵 물질과 장비를 제공받는 시설 측이 
해당 시설이 핵무기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도록 했다. 대량살상무기법은 
현재 이러한 사항을 인도 법규상 정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대량살상무기법은 이전의 법규들과 다르게, 
해당 이전이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인 안보 우려를 
일으키는 경우 인도 수출통제 당국이 수출 상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또한, 
원자력에너지부가 필요하다고 간주한 경우에 인도 정부 
검사관에 의한 현장확인 (on-site verification) 에 동의해야 
한다.[2,4,5] 
 
또한, 대량살상무기법은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분리 
관련 장비와 같은 매우 민감한 물자와 곧바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이용하는 기술 등의 이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법은 인도로부터 핵 
반응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인도 정부의 동의 없이 해당 
물자나 기술을 핵무기 물질인 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의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5] 인도 당국은 기존의 허가 
절차에서 IAEA 안전조치 요건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 
(HEU) 통제를 허가 척도의 하나로 사용해 왔으나, 
대량살상무기법은 이를 인도 법 상에 성문화하고 있다.[4] 
 
[편집자 주: 대량살상무기법은 2005년 7월에 미국과 인도 
간의 민간 핵 협력조약이 발표되기 전에 통과되었다. 
미국-인도 간 핵 거래를 위해 미국 의회는 원자력에너지법 
123절의 개정을 승인하였다.[6] 이 사안은 인도에 핵 
물질과 이중용도 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현재의 제약을 강화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7] 
대량살상무기법이 채택되고 2달 후인 2005년 7월, 인도 
정부는 자국의 핵 통제목록을 핵공급국그룹 (NSG) 의 
목록과 일치시켰다. 미국-인도 간 핵 거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최근 소식은 이번 호 12페이지의 “미국-인도 간 핵 
거래 구체화돼; NSG와 미 의회 내의 엇갈린 반응” 기사를 
참조하시오.]  
  
Sources: [1] “Parliament Approves WMD Bill,” The Hindu, May 14,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India 
Tightens Guidelines for Exports of Nuclear Equipment, Technology,” PTI 
News Agency (New Delhi), March 13, 2006; in FBIS Document  
SAP20060313950021. [3] Seema Gahlaut and Anupam Srivastava,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s in India, Update 2005,”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University of Georgia website, 
<http://www.uga.edu/cits/documents/pdf/CITS%20India%20WV.pdf>. [4] 
CNS e-mail communication with SeemaGahlaut,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April 18, 2006. [5] Seema Guha, “Nuke Act Comes into 
Force,” Daily News & Analysis website (India), March 14, 2006, 
<http://www.dnaindia.com>. [6] “India’s ‘Amended Guidelines’ to Prevent 
‘Any Chance of’ Nuclear Proliferation,” Hindustan Times (New Delhi), 
March 14, 2006; in FBIS Document SAP20060314384004. [7] “NSG Refusal 
No Setback, Say Experts,” The Statesman (India), March 28,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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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 국경 협정을 비준하고 세관 
절차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는 카자흐스탄 상원이 2006년 2월 16일에 
국경 대표자의 활동에 관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연방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Activities of Border Representatives) 을 비준한 데 이어, 
2006년 3월 2일에 해당 협정을 비준하는 법 제 129-�호 
(Law No. 129-�)에 서명했다. 원래 이 협정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이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하던 중인 2004년 1월 9일,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국경수비국 (Border 
Guard Service) 국장인 볼라트 자키예프 (Bolat Zakiyev) 와 
러시아 연방안보국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제 1 
부국장이자 국경수비국 국장인 블라디미르 프로니쉐프 
(Vladimir Pronichev) 가 서명한 것이다.[1,2,3]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해당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경의 할당된 구역에 각각 7명과 15명의 국경 
대표 (Border Representatives) 를 두게 되며, 해당 대표들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수비국의 당국자들 사이에서 
결정된다. 각 국경 대표들은 대리인과 보좌인, 비서, 
통역인, 가이드 등을 포함한 지원인력을 두게 된다. 국경 
대표들은 또한 필요 시에는 전문가나 다른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다.  
 
양국에서 온 국경 대표들은 국경 화재, 불법 국경통과, 
당직 국경수비당국자의 우연한 국경통과 등의 국경 
사고를 방지, 조사, 처리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 쪽의 요청이 
있으면 양측간 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각 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회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한이나 여타 교신수단이 이용될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국경 사고에 대한 국경 대표들의 조사는 
법 집행기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당 협정은 
이러한 법 집행기관에 대적하는 국경 대표들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 협정에 의거하여 국경 대표들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의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밀매 단속, 불법이민자의 
강제수송, 사체의 확인과 운송 등의 업무와 국경 상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 등을 통제하고 화재 위협과 전염병, 
가축의 유행병, 해충 등의 출현 등을 알리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당 협정의 효력은 양국이 협정을 비준한 
날로부터 5년간 지속되며, 한 쪽이 상대국에 당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5년이 더 연장 
된다.[4]  
 

2006년 3월 10일, 카자흐스탄 재정부 산하의 세관통제 
위원회 (Customs Control Committee [CCC]) 는 아스타나에 
본부를 둔 “전자 세관”이라 불리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의 개발에는 카자흐스탄 세관통제 
위원회 (CCC) 와 한국 기업인 KT-NET, 삼성물산, 삼성 
SDS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세관통제위원회의 
부위원장 틀레젠 순타예프 (Tlegen Suntayev) 에 따르면, 
위험 평가 툴 (tool)과 진행 상황 통지, 전자 신고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이 정보시스템은 수입자의 세관 통과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자 세관”의 도입은 관세 세입을 늘리고 
부정 행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카자흐스탄 각 부와 정부기관, 
은행, 금융기관, 또한 다른 나라의 세관 기관과 국제 
기구들 사이의 전자 문서 교환이 용이해질 것이다.[5,6]  
 
세관통제위원회 (CCC) 는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15일,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에 “One-stop” 원칙에 근거한 통합 통제시스템을 
수행할 새로운 검문소를 개설했다. 악토베 오블라스트의 
마르투크 구역에 위치한 자이산 (Zhaysan) 이라는 이름의 
새 검문소는 한 건물 안에서 세관 업무, 국경 수비, 차량 
통제, 가축/식물 병원균 통제, 위생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Rapiscan 엑스레이 검사시스템, 정보 모니터, 
이동식 방사능통제시험소 그리고 여타 현대적인 세관 
통제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7,8] [편집자 주: Rapiscan 
System의 제품인 Rapiscan 엑스레이는 고에너지 엑스레이 
화물검사시스템으로서, 425mm 두께 상당의 금속도 
꿰뚫어 볼 수 있고 화물이 빽빽히 적재된 트럭이나 
컨테이너 등 대부분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어 수동 검사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OSI 시스템 
(OSI System) 사의 자회사인 Rapiscan 시스템 (Rapiscan 
System) 사는 캘리포니아의 호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핀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에 제조 
시설과 사무소를 두고 있다.][9]  
 
Sources: [1] “Kazakhstan ratifitsiroval mezhpravitelstvennoye soglasheniye s 
Rossiyey o deyatelnosti pogranichnykh predstaviteley” (Kazakhstan ratified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with Russia on the activity of border 
representatives),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rch 2, 2006; in 
Gazeta.kz, <http://www.gazeta.kz>. [2] “Parlament Kazakhstana ratifitsiroval 
mezhpravitelstvennoye soglasheniye s Rossiyey o deyatelnosti pogranichnykh  
predstaviteley” (Kazakhstan’s parliament ratified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with Russia on the activity of border representatives),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February 16, 2006; in Gazeta.kz,<http://www.gazeta.kz>. 
[3] “Mezhdu pravitelstvami Rossii i Kazakhstana podpisan ryad soglasheniy” 
(Governments of Russia and Kazakhstan signed a number of agreements), 
Kazinform news agency, January 9, 2006, <http://www.inform.kz>. [4] 
“Soglasheniye mezhdu Pravitelstvom Rossiyskoy Federatsii i Pravitelstvom 
Respubliki Kazakhstan o deyatelnosti pogranichnykh predstavitele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ctivity of Border 
Representatives),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npa-
gov.garweb.ru:8080/public/default.asp?no=1056472>. [5] Serik Kozhkenov, 
“Tamozhnya dayet dobro” (Customs gives its approval), Kazinfor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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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March 10, 2006, <http://www.inform.kz>. [6] Serik Kozhkenov, 
“Elektronnaya tamozhnya oblegchit zhizn i prineset vygodu biznesmenam” 
(Electronic customs will make businessmen’s lives easier and bring them 
benefits), Kazinform news agency, March 18, 2006, <http://www.inform.kz>. 
[7] “15 marta t.g., v tselyakh realizatsii Programmy razvitiya tamozhennoy 
sluzhby Respubliki Kazakhstan na 2004-2006 gody, na territorii 
Aktyubinskoy oblasti vveden v ekspluatatsiyu eshche odin Edinyy kontrolno-
propusknoy punkt ‘Zhaysan’” (On March 15, 2006, anotherintegrated 
checkpoint, Zhaysan, was opened in Aktobe Oblast under the development 
program of the customs serv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4-2006), 
Kazakhstan’s Customs Control Committee website, 
<http://www.customs.kz/exec/news/news_msg?newsid=458>. [8] Galiya 
Zhaldybayeva, “V ‘Zhaysane’ ostanovka” (The stop in Zhaysan), 
Kazakhstanskaya pravda online edition, March 22, 2006, 
<http://www.kazpravda.kz>. [9] Rapiscan Systems website, 
<http://www.rapiscansystems.com>.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일본 첨단기술 수출 
기업들 사이에 수출통제 인식 고취시켜 
 
2006년 3월 3일,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은 이중용도 물질과 
기술의 불법 선적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국내 수출통제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몇 일본 
기업들이 외환법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을 위반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일본 기업의 수출통제 위반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3월호, 
22페이지의 “밀매 적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철저한 
감시 하에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경제무역산업성 (METI) 도시히로 니카이 (Toshihiro Nikai)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출통제에 
대한 일본 관련 산업계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1,2]  
 
경제무역산업성 (METI) 의 새로운 구상 (Initiatives) 은  (1) 
수출업자의 외환법 이행 확인 조치 강화;  (2) 수출통제에 
대한 수출자의 이해 고취;  (3) 통제 물질과 기술 모두에 
대한 수출통제 개선;  (4) 일본 외부의 수출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 확대 등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3] 
   
경제무역산업성 (METI) 은 해당 구상의 일환으로 일본 
수출통제법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00개의 기업에 대한 깜짝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METI는 2006년 들어 이미 20개의 수출업체를 
조사한바 있다. METI는 또한 수출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약 70개의 수출통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포괄적 수출허가를 획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먼저 이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편집자 주: 포괄적 수출허가를 획득한 
수출업체는 단수 허가 하의 최종사용자에게 여러 건의 
물품 선적과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 포괄적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에는 갱신해야 한다.] 포괄적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의 관리부서뿐 아니라 
영업부서와 무역부서도 이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METI는 수출업체 지목과 관련하여 수출통제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인력의 수를 33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러한 인력 확충을 통해 수출통제 불이행에 대한 조사와 
업체의 현장 검증 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1,2,3,4,5] 
 
정부는 일본 수출통제법에 대한 학계와 연구 집단 사이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과 함께 
대학과 연구 기관들에 수출통제법규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렸다. 경제무역산업성 (METI) 과 문부과학성 (MEXT) 
은 특히, 잠재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외부활동은 해당 연구 기관들이 통제 
기술이나 물질을 부지불식간에 외국 업체에 공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METI는 특히 이러한 기관들이 
중국이나 북한 등의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공급원이 될 것을 우려하며, 연구 기관들이 수출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2] 
 
METI는 또한 국내 수출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일본 
법 집행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일본 경찰 
최고위급 인사인 일본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NPA]) 이와오 우루마 (Iwao Uruma) 청장은 2006년 3월 
2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에게 그들이 수출하는 물품이 외국 군대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다 조심할 것을 촉구했다. 우루마 
(Uruma) 청장은 중국이 중국 군대를 최첨단 기술로 
현대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으로의 불법 이전에 우려를 표했다.[6]  
 
METI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통제 물자를 이전 받은 적이 
있는 외국 기업들의 목록을 확대 갱신했다. METI는 
2006년 4월 4일, 그들의 “외국 최종사용자 목록”에 20개의 
북한 기업과 4개의 이란 기업을 추가했는데, 이 기업들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일본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외국 
기업은 185개로 늘어났다. 이 목록에는 북한과 이란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시리아 등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 명단은 METI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meti.go.jp/policy/anpo/karni/user-
list/060404list.pdf> [6,7] 
 
Sources: [1] “Gov’t to Tighten Export Control Measures to Block WMD 
Development,” Japan Economic Newswire, March 3,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Tighter Controls on  
Exports to Ward Off WMD Spread,” Japan Times online edition, March 5,  
2006, <http://www.japantimes.co.jp>. [3] “Wagakuni Yushushtsukanri no  
Kyokasaku ni tsuite” (Measures to strengthen Japan’s export controls), News  

http://www.cns.miis.edu/pubs/observ%20e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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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website,  
March 3, 2006, <http://www.meti.go.jp/press/20060303001/ 
yushutsukanri,kyouka-set.pdf>. [4] “Be Wary of China Threat, NPA Tells  
Tech Exporters,” Japan Times online edition, March 3, 2006,  
<http://www.japantimes.co.jp>. [5]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in  
Export Control System in Japan, updated March 1, 2004, 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 (CISTEC) website,  
<http://www.cistec.or.jp/english/ecsjapan/index.html>. [6] “Foreign End User  
List,” METI website, Japan, April 4, 2006, 
<http://www.meti.go.jp/policy/anpo/kanri/user-list/060404list.pdf>. [7] 
“Yushutsukanri no houkatsuteki kyouka ni tsuite” (Comprehensive 
strengthening of export controls), News Release, METI website, April 1, 2005,  
<http://www.meti.go.jp/press/20050401006/050331yusyutu.pdf>. 
 
 

인사 개편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에 새 국장 임명 
 
2006년 3월 20일, 우크라이나 국무총리 유리 에카누로프 
(Yuriy Ekhanurov) 는 미카일 모로조프 (Mikhail Morozov) 
를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SSEC]) 국장으로 임명하는 내각 명령 355호 (Cabinet of 
Minister Decree No. 355) 에 서명했다.[1,2] 수출통제국 
국장 직은 2000년 4월과 2001년 5월에 핵 장착이 가능한 
Kh-55 크루즈 미사일 6대씩을 각각 중국과 이란에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후 빅토르 유시첸코 (Viktor 
Yushchenko) 대통령이 올렉산드르 레히다 (Oleksandr 
Leheida) 전 (前) 수출통제국 (SSEC) 국장을 해임한 2005년 
2월 18일 이후로 공석으로 남아있었다.[3] 
 
미카일 모로조프 (Mikhail Morozov) 는 1954년생으로 
1977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고등기술학교 (Higher Technical School) 를 졸업, 1994년 
에는 키에프고등금융학교 (Kiev Higher Banking School) 를 
졸업했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전 
( 全 )우크라이나은행 (All-Ukrainian Incorporated Bank 
[VaBank]) 의 최고경영책임자 (CEO) 를 역임했으며, 
2005년 4월 20일에는 우크라이나 국유 무기수출회사인 
Ukrspetseksport의 선임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모로조프 
(Morozov) 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Ukrspetse- 
ksport의 선임 부사장 (first deputy director)를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Ukrspetseksport의 자회사인 
프로그레스 무역회사 (Progress trading firm) 의 사장직을 
지낸바 있다.[1,2,4,5] 그는 또한 1984년에서 1992년까지 
소련 국가안보부 (Soviet Committee for State Security 
[KGB]) 에서도 일했었다.[4,5] [편집자 주: 무역회사인 
Progress 사는 2000년 4월과 2001년 5월에 각각 중국과 
이란으로의 Kh-55 미사일 불법 수출에 관여했었다. 당시 
Ukrspetseksport 사무총장이었던 발레리 말레프 (Valeriy 
Malev) 와 Progress 사의 사장이었던 세리 사모이렌코 
(Serhiy Samoylenko) 는 미사일 판매에 관여하고 있었다. 
모로조프는 K h-55 미사일의 판매 이후 Progress 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월호, 13~14페이지의 
“우크라이나가 이란과 중국으로의 불법 무기수출 설을 
조사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 
pubs/nisexcom/index.htm>]  
 
Sources: [1] “Predsedatelem Gosudarstvennoy sluzhby eksportnogo kontrolya  
Ukrainy naznachen M. Morozov” (M. Morozov appointed chairman of  
Ukraine’s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Defense Express News Agency  
(maintained by the Kiev-based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Research), March 23, 2006, <http://www.defense-ua.com>.  
[2] “M. Morozov vozglavil Gossluzhbu eksportnogo kontrolya Ukrainy”  
(M. Morozov headed Ukraine’s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RBK- 
Ukraine News Agency, March 23, 2006, <http://www.rbc.ua>. [3] 
“Yushchenko Dismisses Heads of Export Control Service and 
Ukrspetseksport; Appoints New Customs Chief,”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p. 6-7, <http://www.cns.miis.edu/pubs/ 
nisexcon/index.htm>. [4] “V VABanke . smena Predsedatelya Pravleniya”  
April 2006 (VABank’s chief executive officer has been replaced), VABank 
website, October 11, 2004, <http://www.vabank.ua>. [5] “Mikhail Morozov 
naznachen pervym zamestitelem gendirektora ‘Ukrspetseksporta’” (Mikhail 
Morozov appointed first deputy director general of Ukrspetseksport), Defense 
Express News Agency, April 25, 2005, <http://www.defense-ua.com>. 
 

불법 밀매 
 
칸 (Khan) 밀매망의 중개 용의자, 독일 법정에 회부돼  
 
2004년 9월에 스위스에서 체포된 63세의 독일인 엔지니어 
고타르드 레히 (Gotthard Lerch) 가 2006년 3월 17일, 독일 
멘하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레히 (Lerch)는 
리비아로 핵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여 독일 수출통제 
법규, 특히 전쟁무기관리법 (War Weapons Control Act) 과 
무역법 (Foreign Trade Act of 1961) 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1,2,3,4,5]  
 
[편집자 주: 허가 없이 핵 물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는 독일 전쟁무기관리법 (War Weapons Control Act) 
과 무역법 (Foreign Trade Act of 1961) 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전쟁무기관리법은 생화학, 핵무기와 관련 기술, 
대인 지뢰 등의 생산, 개발, 거래 등을 범죄로 규정하며, 
해당 물자와 기술을 독일 영토 안팎으로 수출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독일 
수출입에 대한 규칙과 법규를 기술하며, 독일 국경을 넘어 
이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자들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보원에 따르면, 레히는 2001년에 고속가스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 우라늄 융합시설의 건설과 작동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술을 입수하려는 칸 (Khan) 밀매망의 
부하리 사에드 아부 타히르 (Buhari Sayed Abu Tahir) 와 한 
스리랑카 사업가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멘하임 주 검찰에 
따르면, 레히는 리비아에 우라늄 융합 원심분리기와 통제 
시스템, 매뉴얼 등을 공급하여 리비아 핵무기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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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다. 독일 검찰은 또한 레히가 리비아, 잔주르 
(Janzour) 에 위치한 “Machine Shop 1001”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정밀 제조 파이프를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칸 (A.Q.Khan) 밀매망에 대한 
2004년 말레이시아 조사에 따르면, 레히가 해당 장비의 
구입 명목으로 5500백만 마르크 (약 2500만 달러) 를 
받기는 했으나 파이프를 구매하는 데는 실패했다. 
[1,6,7,8,9] [편집자 주: Machine Shop 1001 Project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시설이다. 
리비아 당국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용도는 리비아 
고유의 가스 원심분리기 구성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Machine shop에 필요한 도구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통해 운송되었다. 독일 당국이 레히가 
입수하려고 기도했던 파이프의 정확한 상세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수사에 관여한 소식통은 2004년 
9월에 문제의 장비가 케스케이드 파이프 (Cascade pipe) 
라고 밝힌바 있다. 케스케이드는 원자로 연료나 핵무기 
물질에 사용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파이프를 통해 
연결된 우라늄 원심분리기 콜렉션이다.][10] 
 
2003년, 케이스, 분자 펌프 (molecular pumps), 크래쉬 링 
(crash ring), 고정 튜브 (stationary tubes) 등 원심분리기 
장착품을 리비아로 운반하던 독일 화물선 BBC China가 
붙잡혔다. 체포 얼마 후, 무하마르 알 카다피 (Muhammar 
al-Qadhafi) 리비아 대통령은 리비아 핵 프로그램과 그들을 
지원한 칸 (Khan) 밀매망의 역할 등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서방 국가와 정보기관들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카다피 
(Qadhafi) 대통령과 다른 당국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레히를 포함하여 칸 밀매망에 속한 여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독일 당국이 스리랑카와 
남아프리카에서 벌인 수사와 2004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결과, 레히는 칸 밀매망의 중개자로 확인되었다. 
용의자 진술에 따르면, 레히는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직접 리비아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개발을 
감독하고, 카다피 대통령의 주요 계약자 (contractor) 로 
일하기도 했다.[1,9,11] 
 
레히와 칸 (Khan) 은 1970년대, 스위스-독일 간 국경지역에 
위치한 “진공 밸리 (vacuum valley)”에서 일할 때 만났다. 
스위스의 세인트 갤런 (St. Gallen) 주와 그라우뷴덴 
(Graubunden) 주에 위치한 삭스 (Sax), 하그 (hag), 그랩 
(grabs) 마을과 라인 강변의 센왈드 (Sennwald) 등은 진공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의 주요 근거지이다. 관련 기업과 
기술적 전문지식이 응집된 이 지역은 칸이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매력적인 곳이었다. [7,12] 
[편집자 주: 진공 기술 (Vacuum Technology) 은 가스 
원심분리기에서 원심분리기 회전자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회전자는 진공 하우징에 
들어간다. 낮은 저항에 높은 속도를 내야 회전자를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자 내에서는 천연 우라늄에 흔한 

우라늄-238 (uranium-238) 에서 연료나 무기에 보다 
유용한 동위체인 우라늄-235가 분리된다.] 
 
레히의 재판에 이어 이란으로의 핵 장비와 기술 수출 
건으로 독일의 여러 기업과 사업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수사 결과, 이란 정부가 핵 관련 물자의 
조달을 위해 모스크바와 두바이 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간판회사 (front company) 들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독일 연방 세관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종종 
고작 2~3명의 직원을 고용해 다른 조달자에게 기술과 
부품을 주문하고 해당 물자들을 비밀 목적지로 다시 
보낸다.  
 
2006년 2월말 이래, 독일 16개 연방 주 중 10개 주에 
위치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핵 관련 밀매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경찰의 급습을 당했다. 수사관들은 
결과적으로 이란으로 선적될 예정이던 핵무기 관련 
물품과 200만 유로 (약 240만 달러) 상당의 군 밀수품을 
압수했다. 급습으로 체포된 개인들에 대한 고발 건은 계류 
중이다. 급습으로 적발된 경우 중 4건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조달 건이고, 6건은 미사일과 핵 기술을 불법 밀매한 
경우였다. 독일 에틀링겐에 소재한 회사의 직원을 
가장했으나 실상 이란 조달망과 함께 일한, 이란의 
프랑크푸르트 주재 중개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체포되었다. 그는 독일에서 이란 전투계획에 사용되는 
대체 부품과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진 탱크에 
필요한 용접 장비 등 다수의 군 관련 물자를 
입수했다.[13,14,15] [편집자 주: 이란 정부는 1980년대 
이래로 독일을 핵 기술의 공급원으로서 공세적으로 
이용해왔다. 이란의 독일 내 핵 밀매에 대한 추가 정보는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3월호, 10~13 
페이지의 “독일이 의심스러운 불법 조달망을 단속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 
/index.htm>]   
 
Sources: [1] Louis Charbonneau, “Trial of German Man Accused of Aiding  
Libya Starts,” Reuters, March 17, 2006, <http://today.reuters.co.uk>. [2] 
“Mannheim: Prozess um Verkauf von Atomwaffentechnik an Libyen wird  
fortgesetzt” (Mannheim: Case on Sale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to  
Libya Proceeds), MorgenWeb online edition, March 3, 2006,  
<www.morgenweb.de>. [3] Act Implementing Article 26 (2) of the Basic Law  
(War Weapons Control Act), November 22, 1990, <http://www.bafa.de/1/en/  
service/pdf/export_control_cwc_p_war_weapons_control_act.pdf >. [4]  
Foreign Trade Regulations, Germ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website,  
posted 2001, <http://www.germany.info/relaunch/business/doing_business/  
trade.html>. [5] “Schweiz ubergibt Atom-Ingenieur”(Switzerland Hands Over  
Nuclear Engineer), Die Tageszeitung online edition, July 1, 2005,  
<http://www.taz.de>. [6] Louis Charbonneau, “German Man Faces Trial Over  
Libya Atomic Arms Aid,” Reuters, March 17, 2006, <http://go.reuters.co.uk>.  
[7] Juergen Dahlkamp, Georg Mascolo, Holger Stark, “Network of Death on  
Trial,” March 13, 2006, Der Spiegel online edition, <http://service.spiegel.de>. 
[8] David Albright and Corey Hinderstein, “Unraveling the A.Q. Khan and 
Future Proliferation Networks,”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5. 
<http://www.twq.com/info/archives.cfm >. [9] “Press Release by Inspector 
General of Police in Relation to Investigation on the Alleged Production of 
Components for Libya’s Uranium Enrichment Programme,” Royal Malay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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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website, February 20, 2004, 
<http://www.rmp.gov.my/rmp03/040220scomi_eng.htm>. [10] Mark Hibbs,  
“German Probe Zeroing in on Cascade Piping for Libya,” Nucleonics Week,  
September 2, 2004, pp. 13-14. [11] “Deutscher Geschaftsmann soll zentrale  
Rolle bei Atomschmuggel gespielt haben” (German Businessman Said to Play  
Central Role in Nuclear Smuggling), Der Spiegel online edition, March 11,  
2006, <http://www.spiegel.de>. [12] Fredrick Lamy, “Export Controls  
Violations and Illicit Trafficking by Swiss Companies and Individuals in the  
Case of A.Q. Khan Network,”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August 19,  
2004; in PIR Center website, <http://www.pircenter.org/data/ 
resources/lamy.pdf>. [13] “Report: German Firms Involved in Illegal Arms  
Export to Iran,” Deutsche Welle, February 22, 2006, <http://www.dwworld. 
de>. [14] “Deutsche Atomteile fur den Iran” (German Nuclear Parts for  
Iran), Deutsche Welle, February 27, 2006, <http://www.dw-world.de>. [15]  
Alex Hammerli, “Deutsche Tarnfirmen exportieren Waffen nach Iran”  
(German Front Companies Export Weapons to Iran), Swisscontent Corp,  
March 2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 
com>. 
 
매릴랜드 건설 현장에서 방사능 부품이 내장된 
습도측정기를 도난 당해 
 
2006년 3월 17일, 미국 매릴랜드주 환경부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MDE]) 는 매릴랜드 
필스빌에 위치한 임시 건설 현장에서 소량의 방사능 세슘-
137과 아메리슘-241이 든 습도측정기 (Moisture Density 
Gauge) 를 도난 당한데 따른 공공 경보를 발령했다.[1] 
환경부 - 매릴랜드 애어리 산 (Mt. Airy) 의 전문점검청 
(Professional Inspection and Testing Service [PITS]) – 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난 사고는 2006년 3월 
16일 오후 6시 30분에서 다음날 아침 6시 15분 사이에 
발생했다. 침입자는 건설 현장 출입구의 자물쇠를 부수고 
세 대의 트레일러에 침입해 측정기와 압력 세척기 (power 
washer), 분쇄기 (grinder) 등을 훔쳤다.[2] 
 
매릴랜드 환경부 (MDE) 방사능물질허가이행국 
(Radioactive materials Licensing and Compliance Division) 
의 레이 맨리 (Ray Manley) 에 따르면, 사라진 Troxler 
Model 3430 표면습도측정기 (surface moisture density guage) 
(일련번호 23191)는 흙과 콘크리트, 아스팔트 그리고 기타 
골재의 습도와 압밀 (compaction) 작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3] 전문점검청 (PITS) 의 방사능안전감독관인 
잉그리드 칼브 (Ingrid Kalb) 에 따르면 도난 장비의 가격는 
6,000달러 이상이다.[3] 도난 당시 해당 장비는 3x2x2 피트 
(대략 91x61x61 센티미터) 크기의 노란색 운송 상자에 
잠긴 채로 보관되어 있었다. 매릴랜드 환경부 당국자는 
해당 장비 내 방사능 부품이 밖으로 꺼내지지 않고 내부에 
그대로 있는 한 위험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2,4] 양을 알 
수 없는 세슘-137이 포함된 부품은 상자 내부에 대개 잠긴 
채로 있는 빈 확장성 봉 (extendable rod) 에 들어 있다. 
아메리슘-241을 담은 구성품은 장비 내부에 싸인 채로 
들어 있다.[2,4] 
 
매릴랜드 주 당국에 따르면, 매릴랜드에서는 매년 이런 
장비 한두 개씩을 도난 당하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매릴랜드 콜롬비아 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Troxler 측정기 
한 대가 도난 당한바 있다.[3] 더욱이 연합 통신 (Associated 
Press) 은 2006년 3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비슷한 측정기에 
대한 도난 사고가 2004년 1월, 2003년 4월, 2002년 4월에도 
일어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 통신은 해당 
도난 사고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5] [편집자 주: 도난 당한 밀도 측정기 안에 
든 세슘-137의 정확한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밀도 측정기는 대개 1 큐리 (curie) 
이하의 세슘-137을 담고 있지만, 일부 측정기는 1~2 
큐리의 세슘-137을 담고 있기도 하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세슘-137 방사능원이 고위험 방사능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것이 100 큐리 이상을 함유하고 있을 
때이다. 따라서 도난 당한 밀도 측정기는 세슘-137을 
살포하는 방사능 살포 장치에 사용될 위험이 거의 없다.] 
            
[편집자 주: 세슘-137은 반감기가 30년인 중요한 방사능 
물질이다. 이는 감마 (gamma) 방사성을 방사하며, 농도 
측정기나 습도측정기 (moisture density guage) 와 같은 
다양한 공업 계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슘 
방사능원은 가스 탱크 안의 가솔린과 맥주캔 안의 맥주 
높이를 재는 등 다양한 용도로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진단 절차, 의료계기와 
장비의 소독, 혈액 검사 등의 의학분야뿐 아니라 식품 
산업분야에서도 식품 검사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많은 측정기는 미량의 세슘-137을 함유하고 있으나, 혈액 
검사 장비나 식품 검사 기구들은 수백 큐리 이상의 세슘-
137을 담고 있어 보다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것이 방사능 살포 장치나 “더러운 폭탄 (dirty bomb)”에 
사용된다면, 그리고 방사능원이 수백에서 수천 큐리의 
세슘-137을 담고 있다면 이는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메리슘-241은 플루토늄-241의 감쇄 생성물 (decay 
product) 로써 인위적으로 생산된 방사능 동위체이며, 
반감기는 433년이다. 첫 샘플은 1945년 시카고 대학에서 
핵 반응기 내에서 플루토늄에 중성자로 충격을 가해 
만들어졌다. 아메리슘-241은 인체 내에서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시켜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알파 
(alpha) 선을 방사한다. 알파 방사선은 투사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나 피부 각질도 이를 차단할 수 있음), 
아메리슘-241은 외부에서는 건강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흡입하거나 섭취하거나 인체 내에 머물게 할 
경우, 내부적으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연기탐지기 
(smoke detector), 유정측정탐침 (Oil well logging probes), 
두께/밀도 측정기 등 여러 공업 장비들이 아메리슘-241을 
함유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 따르면, 방사능 
살포장치나 “더러운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 
큐리의 아메리슘-241이 필요하다. 도난 당한 장비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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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슘-241의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중에게 미칠 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도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1 큐리 이상의 
아메리슘-241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일부의 밀도 측정기만 
1~2 큐리 정도의 아메이슘-241을 함유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1 큐리 이상의 아메리슘-241이 
고위험의 방사능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도난 당한 밀도 
측정기가 아메리슘-241을 살포하는 방사능 살포 장치에 
악용될 위험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Sources: [1] “Environmental Agency, Police Seek Stolen Nuclear Gauge,”  
Press Release,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ebsite, March 17,  
2006, <http://www.mde.state.md.us/PressReleases/844.html>. [2] Linda  
Strowbridge, “Radioactive Device Stolen from Work Site,” The Jeffersonian  
[Baltimore County’s Business Newspaper], March 27, 2006; in  
Mywebpal.com, <http://news.mywebpal.com>. [3] Nick Shields, “Stolen  
Items Contained Some Nuclear Material,” Baltimore Sun online edition,  
March 18, 2006, <http://www.baltimoresun.com>. [4] “Device with Nuclear  
Material Reported Stolen,” Baltimore Sun online edition, March 17, 2006,  
<http://www.baltimoresun.com>. [5] Model 3430 Specifications; Troxler  
Electronic Laboratories, Inc. website, <http://www.troxlerlabs.com/ 
PRODUCTS/3430specs.shtml>. [6] “Nuclear Gauge Reported Stolen,”  
Associated Press, March 17, 2006. [7] Radioactive Material Safety Data 
Sheet: Cesium-137; website of Stuart Hunt & Associates Ltd.,  
<http://www.stuarthunt.com/Downloads/RMSDS/Cs137.pdf>. [8]Radioactive 
Material Safety Data Sheet: Americium-241; website of Stuart Hunt & 
Associates, <http://www.stuarthunt.com/Downloads/RMSDS/ Am241.pdf>. 
 
미국 당국, 한 중국인 과학자를 불법무기수출 혐의로 
오인 
 
2006년 4월 13일, 뉴욕 알바니 연방 검찰은 미국 소재 
중국인 과학자인 준 왕 (Jun Wang) 에 대해 내렸던 여러 
건의 무기 수출 관련 혐의를 철회해야 했다. 이는 당초 
미국 당국이 주장했던 바와 다르게 왕 (Wang) 이 수출한 
물품들이 미국 국제무기교역규정 (U.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의 통제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 (Wang) 은 통제된 
유도 시스템 gGuidance system) 을 중국 군수기업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2006년 3월 중순에 체포되어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었다.[1] 
 
2006년 3월 17일, 뉴욕 길더랜드에 거주하던 36세의 중국 
국적자인 왕 (Wang) 은 국제무기교역규정 (ITAR) 과 수출 
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을 
위반한 혐의로 알바니 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뉴욕 보건부에서 연구 과학자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왕 (Wang) 이 중국 군을 대신하여 유도 미사일, 
어뢰, 무인 항공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도 시스템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2,3,4,5]  
 
연방 검찰은 그들의 원 기소장 - 현재는 미국 정부가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 에서 왕이 
무인항공기 (UAV) 통제와 항공 전자공학, 그리고 플랫폼 
안정화와 미사일과 어뢰 제작에 사용되는 크로스보우 

고도/방향 제어시스템 (Crossbow Al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AHRS400CB과 AHRS400CC 시리즈) – 
미국 정부가 고성능 고체 고도/방향 제어시스템으로 
평가한 – 을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3] [편집자 주: 
고도/방향 제어시스템 (AHRS) 은 항공기의 고도, 방향, 
편요각 (yaw information) 등을 제공하는 3차원 
센서이다.][6] 2006년 3월 17일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AHRS400CC 시스템은 미국 무기목록상 카테고리 �의 
기밀 방위물자로 분류되어 있어 국무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3] 그러나 미국 연방검사 토마스 
카페차 (Thomas A. Capezza) 는 4월 13일, 실은 해당 
물자가 방위 물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무기 
교역규정 (ITAR)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1]  
 
왕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혐의는 2,500달러 
이상의 물품 수출에 대해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데 따른 
“통상 위배 (commerce violation)” 혐의이다. 왕의 변호사인 
케빈 루브란드 (Kevin Luibrand) 는 해당 혐의가 행정 벌금 
(administrative penalties) 감이며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1]  (국제무기교역규정 (ITAR)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됨) 루브란드 (Luibrand) 는 시종일관 왕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브란드는 이전에 해당 물품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선적하는 것이 해당 물품을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한바 있다.[5] 
[편집자 주: 크로스보우 테크놀로지 (Crossbow Technology) 
사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크로스보우 베이징 사무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AHRS400CC 시스템은 중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7] 
 
미국 당국이 왕에서 부과했던 가장 무거운 혐의들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왕이 조달한 물품을 
중국 군수업체에 보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  왕의 
부인인 위 자오 (Yu Zhao) 의 진술에 따르면, 왕은 해당 
물품을 중국에 있는 그의 형인 용 왕 (Yong Wang) 에게 
보냈다. 자오 (Zhao) 는 관련 혐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연방 당국은 그녀가 해당 거래에 있어 왕을 도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오는 왕의 언행으로 미루어 왕의 
연구가 중국 정부와 잠재적으로는 군사 용도에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었다면서, 그녀의 남편인 왕이 
비행기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항행 기기 (navigation 
electronics) 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용 왕 (Yong Wang) 은 그녀의 남편에게 
물품을 구입해준 대가로 5%의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했다.[2] 카페차 (Capezza) 연방검사 역시 왕 (Wang) 
이 연방 사무관에게, 해당 물품이 중국의 탱크 연구를 
지원할 용도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5]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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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부부가 해당 수출 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1]   
   
Sources: [1] Brenda Lyons, “You are Not a Danger,” Times Union online  
edition, April 14, 2006, <http://www.timesunion.com>. [2] Brenda Lyons,  
“Scientist Faces Arms Charges,” Times Union online edition, March 21, 2006,  
<http://www.timesunion.com>. [3] “Man Charged in Plot to Illegally Export  
Technology with Missile & UAV Applications to China,” News Releas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website, March 23, 2006. [4] “Bail  
Approved for Chinese Scientist,” WNYT-TV (Albany NBC-TV affiliate)  
online, March 23, 2006, <http://www.msnbc.msn.com> [5] Brenda Lyons,  
“Judge Sets Bond for Arms Case,” Times Union online edition, March 23,  
2006, <http://www.timesunion.com>. [6] “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s,” Wikipedia (onlin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  
wiki/Attitude_and_Heading_Reference_Systems> [7] “MEMS IMU, MEMS  
he FOG IMU, tuoluoyi, lianbang hangkongju renzhengde AHRS” (MEMS  
IMU, MEMS and FOG IMU, Gyroscope, FAA Certified AHRS), Crossbow  
Technology Inc., Chinese language site, <http://www.xbow.com.cn/product/  
Inertial_and_Gyro.html>. English version available at  
<http://www.xbow.com/Products/productsdetails.aspx?sid=1>. 
 
무기 판매상 두라니 (Durrani),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유죄선고 받아 
 
2006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샌 디에고의 연방 
배심원단은 4건의 무허가 방위물자 수출과 한 건의 미국 
공격 모의 혐의 등 여러 건의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에 대해, 파키스탄 국적의 
아리프 알리 두라니 (Arif Ali Durrani) 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과 미국 
국방범죄수사국 (U.S.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DCIS]) 이 함께 벌인 광범위한 수사에 따른 
것이다.[1,2] 
 
두라니 (Durrani) 는 2005년 6월에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 에 의해 체포되 
었는데, 이는 그가 F-15 항공기와 여타 군용기에 사용되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J85 터빈엔진 (General Electronics 
J85 turbine engine) 을 이란으로 불법 선적한 혐의로 
1999년에 기소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혐의들은 2005년 9월, 두라니가 재판에 출두하기 직전에 
철회되었다. 검찰은 2004년과 2005년의 행적에 따른 
두라니의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의 혐의는 J85의 부품 등 다양한 항공기 
부품들을 이란의 거래처에 이전한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3,4]  
 
미국 정부는 두라니의 무기거래활동에 대해 1980년대에 
처음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1987년에 HAWK 
미사일시스템 구성품을 미국에서 이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미국 감옥에서 5년을 
보냈다. 1992년에 출소한 후, 그는 캘리포니아 벤투라로 

옮겨갔으며 1998년까지 미국에서 추방되지는 않았다. 
그는 그 후 멕시코 로사리토 비치에 정착했다.[1] [편집자 
주: 두라니의 과거 재판 결과와 2005년 6월 체포되기 
전까지의 행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11월호, 12~13페이지의 
“국제무기거래상이 군용기 구성품의 불법 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기업에 연결돼”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그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두라니는 멕시코에 머물 
때부터 미국에서 아랍 에미레이트 (UAE), 말레이시아, 
벨기에 등으로의 군용기 부품 불법 수출을 준비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사무관들은 재판에 나와 수출 
물품의 많은 양이 이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두라니가 불법 수출한 물자는 J85 터빈엔진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증폭기 (temperature control amplifiers), J85 
엔진용 애프터버너 유압작동기  (afterburner hydraulic 
actuator), 보잉 CH-47 Chinook 군용헬리콥터에 사용되는 
하니웰 T-55 엔진 (Honeywell T-55 engine) 용 제1단계 
터빈노즐 (first stage turbine nozzles) 등이다.[2,5,6]  
 
두라니는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지 찰스 
부덴즈 2세 (George Charles Budenz II) 와 리차드 토베이 
(Richard Tobey) 등 2명의 미국인의 도움을 받았다. 전 (前) 
미 해군정보관 (intelligence officer) 이었던 부덴즈  
(Budenz) 는 2005년 10월, 군용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인정 했다. 연방검사 윌리엄 콜 (William Cole) 은 
부덴즈가 해당 물품의 수출을 진행하기만 한 반면, 
두라니는 “주모자 (mastermind)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공군 공급회사 테메큘라 (Temecula) 
사의 대표인 리차드 토베이는 2005년8월,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의 위반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토베이는 두라니가 자신에게 T-38 조종실 덮개 (T-38 
cockpit canopy) 를 아랍 애미레이트로 수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7] 
 
캘리포니아, 샌 디에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사를 
담당한 담당 특별 감독관 서지 듀어트 (Serge Duarte) 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무기 밀매 의혹으로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온 인물 중 한 사람이 두라니라고 
말했다. 두라니는 2006년 6월 5일에 래리 번즈 (Larry A. 
Burns) 판사가 주재하는 지방 법원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게 된다. 그는 징역 45년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2] [편집자 주: 미국 연방사건의 경우, 피고의 진술과 
배심원이 밝혀낸 사실에 근거하여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8] 
 
Sources: [1] “California: Arms Dealer Found Guilty,” New York Times online 
edition, March 18, 2006, <http://www.nytimes.com>. [2] “Veteran Pakistani 
Arms Dealer Convicted in Plot to Illegally Export U.S. Fighter Jet  
Components to Middle East,” News Releas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website, March 17, 2006, <http://www.ice.gov/graphics/news/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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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eleases/articles/060317sandiego.htm>. [3] “International Arms Trader  
Linked to Californian Companies Charged with Illegally Exporting Military  
Aircraft Component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p. 12-13,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4] John  
Pomfret, “Iran Has Raised Efforts to Obtain U.S. Arms Illegally, Officials  
Say,” Washington Post, April 17, 2006, p. A14,  
<http://www.washingtonpost.com> [5] “T55,” Honeywell Aerospace website  
<http://www.honeywell.com/sites/aero/Propulsion_Engines.htm>. [6] “Model  
J85: Flight Trainer,” General Electric Aviation website  
<http://www.geae.com/engines/military/j85/index.html>. [7] Peter Prengman,  
“Pakistani Convicted of Illegal Aircraft Part Exports in California,”  
Associated Press, March 1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8]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Revisited”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website <http://www.constitutioncenter.org>. 
 
 

국제지원프로그램 
 
미국과 러시아,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지원 
 
2006년 3월 중순, 미국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의 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의 일환으로 
타지키스탄 국가위원회 (Tajikistan State Committee) 에 
국경보호자금으로 775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 자금은 
아프가니스탄 쉐르칸 반다르 (Sherkhan Bandar) 와 
타지키스탄 니즈니 판즈 (Nizhniy Pyanj) 를 잇기 위해 판즈 
강 위에 건설되는 다리 양쪽에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를 
위한 막사와 세관 사무소, 관리동, 식당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해당 시설들은 미국 육군공병단 (U.S. 
Army Corps of Engineers) 의 감독 하에 설계, 건설된다. 
완공 시기는 다리를 개방하기 전인 2007년 중반으로 
계획하고 있다.[1]  
 
2006년 3월 9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의 국경 안보 
활동을 지원하는 두 그룹의 러시아 국경수비 자문관들이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배치된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국경수비기지의 부사령관들을 대상으로 한 10일간의 
교육 세미나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 세미나에서는 
전투 훈련의 조직과 계획, 실습, 사병에 대한 교육활동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번 교육 활동은 2006년에 
시작한 이래 세 번째이다. 현재 50명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자문관이 타지키스탄에 파견되어 있다.[2]  
 
Sources: [1] “Pravitelstvo SShA vydelilo dopolnitelno 7,75 millionov dollarov  
dlya bezopasnosti na tadzhiksko-afganskoy granitse” (The U.S. Government  
allocated additional $7.75 million for the security of the Tajik-Afghan border),  
Khovar news agency, March 14, 2006, <http://www.khovar.tj>. [2] 
“Tadzhikskiye pogranichniki perenimayut opyt rossiyskikh sovetnikov”  
(Tajik border guards adopt experience from Russian advisors), Khovar news  
agency, March 10, 2006, <http://www.khovar.tj>. 
 
키르키즈스탄, 미국과 중국의 지원 받아 
 

키르키즈스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핵확산금지국 (Bureau of Nonproliferation) 이 관리하는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프로그램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EXBS]) 의 대표자가 2006년 3월 
13일, 비쉬켁에서 키르키즈스탄 비상사태부 (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 [MES]) 당국자를 만났다. 이들은 
2006년 키르키즈스탄 비상대응 인력 훈련과 비상사태부 
(MES) 에 대한 특수 방사능 통제, 탐지 장비 지급, 미국-
키르키즈스탄 공동 비상대응훈련 조직 등 향후 협력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 국무부 산하 수출통제협력청 (Office of 
Export Control Cooperation) 중앙아시아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 지원 프로그램 (EXBS) 을 담당하고 있는 앤 
커밍스 (Anne Cummings) 는 이 회의에서, 키르키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배치된 새로운 EXBS 프로그램 자문인인 
프레드릭 페티 (Frederick Fetti) 를 키르키즈스탄 측에 
소개했다.[1,2] 
 
2006년 3월 하순, 키르키즈스탄 보안국 산하 국경수비대 
대표단이 중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중, 키르키즈스탄 국경보안 당국자들과 중국 국방부, 
공안부 산하 국경통제부 당국자들은 키르키즈스탄-중국 
간 국경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무기, 군수품, 마약, 
향정신성 물질, 전구체 등의 밀매 방지와 정규 국경통과 
확인 등 양국간 국경안보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키르키즈스탄 당국자들은 중국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양국 공동 국경보안훈련도 실시되었다.[3] 보다 
앞서인 2005년 12월에 중국 국방부 대표단이 
키르키즈스탄을 방문했을 때 양측은 중국이 300만 위안 
(약 375,000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키르키즈스탄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조인했다.[4]   
 
Sources: [1] “Kontakty krepnut” (Contacts grow stronger), Slovo Kyrgyzstana  
online edition, No. 24 (21914), March 14, 2006, <http://www.sk.kg>. [2] 
“SShA podderzhat ‘chrezvychayshchikov’ Kirgizii”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Kyrgyz emergency response officials), Kyrgyz Press news  
agency, March 14, 2006, <http://www.kyrgpress.org.kg>. [3] N. Dzhaparova,  
“Pogranvoyska CNB Kyrgyzstana i silovyye vedomstva Kitaya dogovorilis o  
sotrudnichestve v borbe s nezakonnym oborotom oruzhiya i narkotikov” (The  
Border Guard Troop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Service of Kyrgyzstan and  
China’s law enforcement agencies agreed to cooperate in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in arms and drugs), Kabar news agency, March 30, 2006,  
<http://www.kabar.kg>. [4] “Kitay v 2006 godu predostavit bezvozmezdnuyu  
pomoshch Pogranichnym voyskam SNB Kyrgyzstana na 3 mln.yuaney” (In  
2006, China will grant RMB3 million worth of assistance to the Border Guard  
Troop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Service of Kyrgyzstan), Kabar news  
agency, December 15, 2005; in Obshchestvennyy rating (Public rating) online  
edition, <http://www.pr.kg>. 
 
 

지역언론 요약 
 
러시아 화학자,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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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지난 기사들에서 
외국 기업에 통제 기술과 노하우를 불법 이전한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과학자에 대한 러시아 연방 보안국 (Russia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의 수사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Observer 지의 지난 기사들은 저명한 러시아 
물리학자인 오스카 카비쉐프 (Oskar Kaybyshev) 와 
러시아스페이스 TsNIIMASH-Export사의 대표인 이고르 
레쉬틴 (Igor Reshetin) 의 체포 건에 대해서도 기술 
하였다.[1,2] 이 기사는 범법 혐의를 받은 러시아 화학자를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오블라스트 검찰 대변인은 2006년 3월 
17일,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노보시비르스크 지부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AS]) 
의 시베리아 지부인 화학동역학연소연구원 (Institute of 
Chemical Kinetics and Combustion [ICKC]) 의 
연소공정동역학연구실 (Kinetics of combustion processes 
laboratory) 의 올레그 코로베니쉐프 (Oleg Korobeynichev)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3,4] 
코로베니쉐프 교수는 물리학과 수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러시아 내외적으로 연소 (combustion)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다. 그는 또한 버지니아 주 레스톤에 
위치한 미국항공우주학회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IAA]) 의 회원 (associate 
fellow)이기도 하다. 코로베니쉐프 교수는 전공논문, 
발명품, 교육 책자 등을 포함하여 무려 170가지 이상의 
과학적 업적을 쌓았다. 그는 노보시비르스크 주립대학의 
생화학물리학부의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5,6]  
 
65세의 코로베니쉐프 교수가 러시아 형법 283조 1부 
(“정부기밀누설죄”) 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5]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베니쉐프는 미국의 모 
단체가 후원한 강연에서 로켓 추진체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4,6] 코로베니쉐프는 최근 
미국 군 연구소에서 다양한 연료의 작용에 대한 두 개의 
연구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2005년 8월에 완료되었고, 두 번째는 2005년 10월에 
시작되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7]      
 
코로베니쉐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4달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며, 그가 위법을 저지른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최소 3년 이상 금지될 수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코로베니쉐프의 행위가 국가에 위중한 해 
(aggravating circumstances) 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그는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5] 러시아 
형법상 국가에 위중한 해를 끼치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 자체가 피고인이 
러시아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로베니쉐프의 연구실은 무기와 항공 산업에 이용되는 
기체 화염 (flames of gaseous)와 응축계 (condensed systems) 
의 구조 연구에 특화되어 있었다.[8] ICKC에 있는 
코로베니쉐프의 연구실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Lau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코넬 대학 (Cornell 
University), 산디아국립연구소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벨기에의 루벤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Luven), 프랑스의 로렌과학기술연구원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Lorraine), 미국의 뉴저지기술연구원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Cambridge University), 미국의 브리감 영 
대학교 (Brigham Young University), 매릴랜드 주 
게이더스버그와 콜로라도 주 볼더시에 위치한 미 상무부 
산하 미국국립표준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등 여러 외국 협력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7,9,10] 코로베니쉐프 연구실의 몇몇 직원들은 
지난 5년간, 코넬 대학, 산디아국립연구소, 미국국립 
표준기술원 (NIST) 등에서 온 미국 직원들과 함께 
화학무기를 파괴, 처리하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3,8]  
 
몇몇 러시아 분석가들에 따르면, 코로베니쉐프가 곤경에 
처한 것은 1997년 6월 10일에 공포된 “국가 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131-FZ호 등 스파이 활동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5] 
극동대학교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법과 대학 세멘 
울트스키 (Semen Ultskiy)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법은 두 
가지 형태의 스파이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타 정보 (other information)”의 
수집 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고속도로나 다른 핵심 기간시설의 설계도, 군의 사기와 
사회정치적인 상황, 주요 군 관계자와 정치가의 인적 사항 
등 광범위한 정보를 포괄한다.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이런 모호함 때문에 러시아 과학자들에 대한 보안국 
(FSB)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5] 
 
ICKC에서 코로베니쉐프와 함께 근무한 몇몇 동료들 역시 
코로베니쉐프가 “계속 변하는 국가 기밀 관련 러시아 
법률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4] ICKC의 한 
인사는 2004년에 기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ICKC의 한 
팀이 보안국 (FSB) 이 하달한 65페이지 분량의 출간 금지 
목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국 (FSB) 이 제시한 
것이 특정 출판물 목록이었는지, 아니면 공개 출판 
자료에서 언급될 수 없는 주제 목록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코로베니쉐프의 글은 ICKC가 보안국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출간된 것이므로, 이후에 새로이 제한된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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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러시아 논평가들은 코로베니쉐프에 대한 혐의나 
이와 유사한 다른 러시아 과학자들에 대한 계류 건들은 
승진하기 위해 혈안이 된 보안국 수사관들 때문이라고 
추측했다.[7] 예를 들어, 전러시아인권행동 (All-Russian 
Public Movement For Human Rights) 의 지도자인 레브 
포노마레프 (Lev Ponomarev) 와 NGO Human Rights Watch 
모스크바 사무소의 알렉산더 페트로프 (Alexander Petrov) 
는 코로베니쉐프 사건이 외국 협력자와 합작 연구를 
시작한 러시아 과학자들을 상대로 한 다른 사건들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노마레프 
(Ponomarev) 와 페트로프 (Petrov) 는 보안국이 러시아 
과학자와 그들의 외국 동료 간의 접촉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관련 러시아 법의 국가 가밀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울 목적으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외국 동료들과 합작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허락한다고 주장했다.[6]     
            
[편집자 주: 국가 기밀에 관한 연방법 1절 (“일반 조항”), 
2조 (현행법상 주요 개념) (Main concept used in the present 
law) 는 국가 기밀에 관하여 “국가는 군사, 외교, 경제, 
정보, 첩보 활동, 러시아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전파 
활동에 대한 법 집행 등의 분야의 정보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Sources: [1] “Russian Scientist Charged with Selling Dual-Use Materials to 
South Korea,”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p.9-10,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l>. [2] “Head of Russian Space  
Company Arrested for Allegedly Transferring Dual-use Technologies to  
Chinese Entit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December 
2005/January 2006, pp.22-25, <http://cns.miis.edu/pubs/observer>.  
[3] “Uchenogo nazvali shpionom i zasekretili” (A scientist has been named a  
spy and has been classified),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March 24,  
2006, <http://www.ng.ru>. [4] “Another Scientist Unmasked,” Kommersant  
online edition, March 24, 2006, <http://www.kommersant.com>. [5] “S chego  
nachinaetsya izmena Rodine? Novoe delo ‘uchenogo-shpiona’” (Where does  
the treason of Motherland start? New case of a “spy scientist”), RIA Novosti,  
March 20, 2006, <http://www.rian.ru>. [6] Anatoly Medetsky, “Novosibirsk  
Chemist in FSB Investigation,” Moscow Times online edition, March 20,  
2006, <http://www.themoscowtimes.com>. [7] “Novosibirskiy uchenyy  
obvinyaetsya v razglashenii sekretnykh svedeniy” (A Novosibirsk scientist is  
accused of divulging secret information), Siberian News Agency, March 24,  
2006, <http://sibnovosti.ru>. [8] “V otnoshenii novosibirskogo uchenogo  
vozbuzhdeno ugolovnoe delo po faktu razglasheniya gostayny” (A criminal  
case is launched against a Novosibirsk scientist accused of divulging state  
secret), REGNUM News Agency, March 17, 2006, <http://www.regnum.ru>.  
[9] Laboratory of the Kinetics of Combustion Processes, Institute of Chemical  
Kinetics and Combustion website, 
<http://www.kinetics.nsc.ru/labor/l12en.html>. [10] “Russia Probes Defense  
Scientist,” Science online edition, March 24, 2006,  
<http://www.sciencemag.org/content/vol311/issue5768/s-scope.dtl>.  
[11] Zakon No.131-FZ O gosudarstvennoy tayne ot 06.10.97 (Federal Law  
No.131-FZ “On State Secret” of October 6, 1997), Normativnyye akty  
reglamentiruyushchie deyatelnost FSB (Legislative acts regulating FSB  
operations), FSB website, <http://www.fsb.ru/under/secret.html>. 
 
 

국제공급국체제 
 

미국-인도 간 핵 거래 구체화돼; NSG와 미 의회 내의 
다양한 반응 
 
2006년 3월 2일, 미국과 인도 정부가 민간 핵 산업 분야의 
거래에 있어 양자간 협력 증진 계획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백악관 당국자에 따르면, 조지 부시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인도 
총리의 이번 발표는 인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합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인도 정부와의 이번 합의를 통해 인도를 주류로 끌어 
옴으로써 핵 비확산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2] 그러나 다수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 의회 구성원들과 비 정부 전문가들 
모두, 사실상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 
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에 조인하기를 거부한 
핵무기 국가인 인도의 요구에 대한 “굴복 (cave in)”으로 
보이는 이번 합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3,4,5] 
 
미국 국무부 약식 보고서 상에 기술된 이번 계획의 
세부안에 따르면, 인도는 현존하거나 건설 중인 발전용 
원자로 대부분 (14) 과 원자로를 보조하는 기타 시설, 향후 
건설될 모든 민간 열 발전용 원자로와 민간 증식형 원자로 
(breeder reactor) 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Safeguards) 하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 주: 인도는 
어떤 원자로가 민간용이고 군용인지 결정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2010년에 CIRUS (캐나다-
미국-인도) 연구용 원자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 구입해 온 압사라 
원자로 (Apsara reactor) 연료 코어 (fuel core)를 2010년, 
바바 원자력연구센터 (Bhabha Research Center) 에서 옮겨 
IAEA 안전조치 하에 두고, IAEA와 추가의정서협약 
(Additional protocol agreement) 을 협의, 조인하고,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 와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간 핵분열성물질 차단조약  (multilateral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를 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6]  
 
[편집자 주: 1960년 7월 10일에 완공된 사이러스 (CIRUS) 
원자로는 캐나다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으며, 미국은 
초기에 중수 (heavy water)를 공급했다. 사이러스 원자로는 
중성자 감속제 (moderator) 로 중수를 이용하고 
천연우라늄 연료를 태우는 40 메가와트 (MW) 원자로이다. 
해당 원자로는 연간 1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인도가 해당 원자로를 군 핵무기 프로그램용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으나, 사이러스 
원자로는 1974년, 이른바 “평화적 핵 폭발 (peaceful 
nuclear explosion)”에 사용된 플루토늄을 제공했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이후 캐나다산 연료 공급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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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의 모든 핵 협력을 철회했다.[7] 인도의 비확산 
이력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이러스 
원자로가 아직 IAEA 안전조치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8] 
 
부시 행정부가 인도와의 핵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다른 국가와의 민간 핵 협력에 관한 국내법률을 
개정하도록 설득하고, 핵공급국그룹 (NSG) 이 회원국 
들에게 인도와 통제 핵 물자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 1978년 미국법 (1978 U.S. Law) 과 
핵공급국그룹 (NSG) 가이드라인의 1992년 개정안은 핵 
발전 원자로와 연료 등 핵 관련 물자를 “전면안전조치  
(full-scope safeguards)”로 알려진 IAEA의 전면 핵 사찰을 
거부하는 국가들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IAEA 사찰 시스템의 관리를 받지 않는 
다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가 3월 2일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몇 개의 시설들을 IAEA 
감시 하에 둔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의 핵 시설들이 
IAEA 사찰을 받지 않는 채로 인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NSG 회원국들이 인도와의 거래를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2006년 5월,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인 NSG 총회에서 이 
사안을 의제 (agenda) 중 하나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2006년 3월 23일, 비엔나에서 가진 NSG 
회원국들의 비공식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엔나 
회담에 참석한 많은 회원국들이 인도를 NSG 가이드 
라인의 예외로 둔다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등은 
인도와의 거래가 국제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면제하는 문제는 5월 총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9,10]  
 
부시 행정부는 최근, NSG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에 의회의 
행동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11] 인도와의 
핵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에너지법 
(U.S. Atomic Energy Act [AEA]) 123절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해당 조항의 개정 초안은 부시 행정부가 
작성하여 2006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초안은 
만약 인도가 3월 2일에 맺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IAEA와 안전조치협정에 
조인하는 등 이행을 위한 분명한 행보를 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전면안전조치 규정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2]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은 2006년 
4월 5일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 정부를 배제했던 

과거의 비확산 정책들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인도를 “핵 비확산 체제의 
표준과 실행”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스 장관은 인도를 IAEA 규정에서 면제하자는 현재 
행정부의 제안이 국제 안보를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와 
향후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양국 모두의 사업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Mohamed Elbaradei) 
IAEA 사무총장뿐 아니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핵 
세력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13] 
 
의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도를 면제하는 것이 핵 
비확산체제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당 조셉 바이든 (Joseph Biden) 상원의원과 존 케리 
(John Kerry) 등 다수의 주요 입법자들은 안전조치 협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향후 협정에 추가 
조건을 달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회 
지도자들은 7월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2006년 5월 초에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11,14]  
 
Sources: [1] “United States and India: Strategic Partnership,” Fact Shee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2, 2006, White House website,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3/20060302-13.html>.  
[2] “India Civil Nuclear Cooperation: Responding to Critics,”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8, 2006, White House website,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3/20060308-3.html>.  
[3] “Seeing Through the Spin: ‘Critics’ Rebut White House on the U.S.-India  
Nuclear Cooperation Plan,” March 9, 2006, Arms Control Association  
website, <http://www.armscontrol.org/pressroom/2006/ 
20060309_India_Critics_Rebut_WH.asp>. [4] “India Nuclear Deal: Critics  
Say Energy Program Could Increase Nation’s Arms Arsenal,” San Francisco  
Chronicle online edition, March 3, 2006, <http://www.sfgate.com>.  
[5] Joseph Cirincione, “The US’s Nuclear Cave-in,” Asia Times online  
edition, March 4, 2006, <http://www.atimes.com>. [6] “U.S.-India Civil  
Nuclear Cooperation Initiative,” Fact Sheet, Bureau of Public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website, <http://www.state.gov/documents/  
organization/63007.pdf>. [7] “Nuclear Facilities: Canadian-Indian Reactor,  
U.S. (CIRUS),” India Profile,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India/Nuclear/2103_2603.html>.  
[8] Leonard Spector, “U.S.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Testimony  
April 2006 befor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ctober 26, 2005, <http://www.cns.miis.edu/research/  
congress/testim/spe102605.pdf>. [9] “Nuclear Exporters Delay Review of  
U.S.-Indian Deal,” Global Security Newswire, March 24, 2006, NTI website,  
<http://www.nti.org/d_newswire/issues/2006_3_24.html>. [10] Guy Dinmore,  
“Doubts Raised on US-India N-deal,” Financial Times, March 28,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1] Glenn  
Kessler, “Rice Appeals for Nuclear Deal for India,” Washington Post online  
edition, April 6, 2006, p. A24, <http://www.washingtonpost.com>. [12] “S. 
2429: To authorize the President to waive the application of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with respect to India,”  
March 16 (legislative day, March 15), 2006; Introduced by Senator Richard  
Lugar (for himself and senators Allen, Stevens, Cornyn, Crapo and  
Hutchison), U.S. Senator for Indiana Richard G. Lugar (R) website,  
<http://lugar.senate.gov/reports/India_Lugar_Bill.pdf>. [13] Condoleezza  
Rice, “The U.S.-India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Opening  
Remarks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pril 5, 2006, U.S.  
Department of State website, <http://www.state.gov/secretary/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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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4136.htm>. [14] Steven R. Weisman, “Rice Seeks Backing for Nuclear  
Deal for India,” New York Times online edition, April 6, 2006,  
<http://www.nytimes.com>. 
 
중국과 파키스탄, 보다 강화된 핵 협력 약속; NSG 
면제 결정이 필요하나 가능성은 희박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이 중국 
정부와 현재의 우호적인 접촉을 넘어 민간 핵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이 2004년 5월에 
가입한 핵공급국그룹 (NSG)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모든 핵 시설을 “전면 
안전조치협정”으로 불리는 IAEA 안전조치 하에 두지 
않는 파키스탄 같은 비 NSG 국가와는 핵 관련 수출거래를 
자제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민간 시설들은 IAEA 안전조치 
하에 있지만, 군 시설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다.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으로 알려진 규정에 근거하여 NSG 
회원국들은 NSG 가입 전부터 존재했던 협정이나 계약은 
가입 후에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중국 
간의 현재 민간 핵 협력 수준은 NSG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은 물론 핵공급국그룹 (NSG) 과의 
협약에도 조인하지 않은 파키스탄과의 민간 핵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NSG가 파키스탄을 전면안전조치 
규정의 면제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핵 수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2005년 7월 18일에 최초로 보도되어 2006년 3월 
2일에 완료된 미국-인도 간 핵 거래협정 소식에 뒤이어 
나왔다. 미국은 이 협약에 근거하여 인도와의 민간 핵 
협력 금지령을 철폐하고, 인도 정부와의 핵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NSG 규정을 바꾸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인도 간의 핵 거래가 금지되는 이유는 
인도가 자국 내 모든 핵 시설을 IAEA 안전조치 하에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핵 거래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미국은 NSG에 신중히 
관련 제안을 해왔으나, 2006년 5월에 열리는 NSG 
총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편집자 주: 전 (前) 줄거리는 이 장의 “미국-인도 
간 핵 거래 구체화돼; NSG와 미 의회 내의 다양한 반응” 
기사를 참조하시오.] 
         
파키스탄 당국자에 따르면, 2006년 2월말 페르베즈 
무쟈라프 (Pervez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은 2 기의 325 메가와트 (MW) 핵 발전 설비를 
파키스탄에 공급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는 또한 NSG가 파키스탄을 NSG 
거래 규정의 면제국으로 지정한다면 중국이 파키스탄에 
추가적으로 관련 설비를 판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1,2] 
중국 정부는 보도된 거래 사실에 대해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대중에 알린 바도 
없다. 그러나 양국은 무쟈라프 (Musharraf) 대통령의 방문 
당시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3] 
 
중국과 파키스탄은 1980년대 이래로 다양한 핵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으며,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4] 중국이 
1990년대 말에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서는 발을 
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간 핵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은 지속되어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330 메가와트 차스마 핵발전소 (330-MW 
Chashma nuclear power) 건설을 도왔고, NSG에 가입하기 
전인 2004년 5월에는 같은 장소에 두 번째 300 메가와트 
발전소를 짓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새로운 협약은 기존 차스마 발전소나 기타 진행 중인 
중국-파키스탄 간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NSG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전면안전 
조치” 규정 면제조치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파키스탄과 중국은 지난 몇 달 간, NSG 회원국들에게 
파키스탄을 면제하는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NSG 회원국 사이에 파키스탄에 이러한 특별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욕은 적어 보인다.[1,5,6]  
 
이와 관련하여, NSG 대표단이 2006년 3월 20일부터 일 
주일간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NSG에서 온 두 명의 대표는 리아즈 모하메드 칸 (Riaz 
Mohammad Khan) 외무장관과 기타 당국자들을 만나 
파키스탄의 수출통제 법규에 대해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핵 공급국들이 파키스탄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해 
“차별대우 (discriminatory treatment)”를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파키스탄 정부는 만약 NSG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전면안전조치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는 인도에게 핵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파키스탄의 거래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7,8]  
 
[편집자 주: 미국이 인도를 NSG 전면안전조치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2006년 5월에 
있을 NSG 총회에 앞서 개최된 회원국들의 비공식 회담의 
분위기는 미국-인도 간 거래 문제가 가까운 미래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미국은 
“책임감 있는” 핵 세력인 인도에게 미국 핵 거래 
금수조치와 NSG 금수조치의 면제권을 주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파키스탄산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무기 설계 기술 등을 
리비아, 이란, 북한 등에 판매하는 밀매망을 비밀리에 
운영해 온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콰히르 칸 (A.Q.Khan) 
의 활동 때문이다. 미국-인도 간 거래가 성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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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민간 핵 협력 방안을 규정하는 미국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미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Sources: [1] Mark Hibbs and Shahid-ur-Rehman, “NSG, U.S. Won’t  
Accommodate New Pakistan-China Commerce,” Nucleonics Week, March 2,  
2006, pp. 6-7. [2] Ihtasham ul Haque, “China to Sell 2 More N-power Plants,”  
The Dawn online edition, February 28, 2006, <http://www.dawn.com>.  
[3] “Pakistan-China Joint Statement,” February 21, 2006,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Pakistan website,  
<http://pk.china-embassy.org/eng/zbgx/t236947.htm>. [4] “China’s Nuclear  
Exports and Assistance to Pakistan,” China WMD Database,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website, <http://www.nti.org/db/china/npakpos.htm>.  
[5] Elisabeth Bumiller and Carlotta Gall, “Bush Rules out a Nuclear Deal with  
Pakistanis,” New York Times online edition, March 5, 2006,  
<http://www.nytimes.com>. [6] “U.S. Energy Secretary Says Nuclear Power  
Not Discussed During Meeting in Pakistan,” Global Security Newswire,  
March 14, 2006, NTI website, <http://www.nti.org>. [7] “Transcript of the  
Press Conference Addressed by the Foreign Office Spokesperson on 20 March  
2006,” Spokesperson Briefings, Pakist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http://www.mofa.gov.pk/Spokeman130.htm>. [8] B. Muralidhar  
Reddy, “Talks Not Related to India Deal,” The Hindu online edition, March  
21, 2006, <http://www.thehindu.com>. 
 
 

금수 및 제재조치 
 
미국과 중국, 수출통제와 무역적자에 관해 서로 
반대의 의견 표명 
 
2006년 3월 16~17일에 개최된 미국-중국 간 경제안보 
위원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흔히 미국-중국 위원회로 불림) 회의에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 부문 참석자들은 일반적인 다자간 
수출통제 노력뿐 아니라,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자에 
대한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1] 이는 중국 외무장관이 미국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물자의 수출통제를 자유화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지 – 표면상 양자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 
일주일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2] 
 
리 쟈오싱 (李肇星) 중국 외무장관은 2006년 3월 8일에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미국-중국 간 무역 적자 상황 
이면에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해 밝혔다. 리 (Li) 
외무장관은 보잉 사의 항공기와 같은 일부 물자를 
제쳐두고, 미국 수출업자들은 거의 “콩, 면화, 캘리포니아 
산 포도주, 플로리다 산 감귤” 등만 수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은 “값비싼” 물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이나 이중용도 관련 수출통제에 걸려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리 장관은 민간 용도와 군 
용도의 식별이 매우 힘들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2] 조 원종 (Zhou Wenzhong) 주미 중국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2005년 한 해 간 중국의 첨단 물자 수입 중 
단 9%만이 미국 제품이라고 지적하면서, 리 장관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3]  

 
중국사회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미국연구원의 자오 싱슈 (Zhao Xingshu) 연구원은 미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하의 중국의 위치를 분석하고, 그것이 
미국-중국 간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근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첨단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수출 
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폭이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4]      
 
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을 위한 국무부 책임실장보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프란시스 
리코드 (Francis C. Record) 는 미국-중국위원회에 앞서 
가진 진술을 통해 위와 같은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Record) 책임실장보는 2005년 미국의 대중 수출 총액은 
380억 달러였으며, 그 중 25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만 
수출허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2005년의 처음 8개월 동안 1,070만 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해서만 수출 허가를 거부했다면서, 민감한 물자에 대한 
통제를 해제함으로써 무역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5] 미국 
국방기술보안통제부 (U.S.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DTSA]) 기술보안정책방어를 담당하는 
베쓰 맥코믹 (Beth M. McCormick) 차관보는 미국 
통제목록에 등재된 다양한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겠다는 수출신청서가 연평균 1,000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국방기술보안통제부 (DTSA)는 
국제무기수출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과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의 조항에 의거하여 
국무부와 상무부가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를 
대신하여 민감한 군수품과 이중용도 신청서를 검토한다.] 
맥코믹 차관보는 이러한 경우의 70%는 승인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수출신청을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6]   
 
맥코믹 차관보는 또한 국방기술보안통제부 (DTSA) 가 
상무부, 국무부와 함께 “중국에 대한 군 케치올 (military 
catch-all)의 이행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코믹 차관보는 새로 도입될 규정이 중국의 군 
최종사용자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정책을 뚜렷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규정의 연내 시행을 위해 
국방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6]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인 대릴 잭슨 (Daryl Jackson) 은 늦은 봄 
전에는 군 캐치올 제도의 초안이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7] 
 
마이클 엔지 (Michael B. Enzi) 와 도날드 맨줄로 (Donald 
Manzullo) 미국 국회의원은 미국-중국 위원회 이전 
진술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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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i) 상원의원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민감한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국을 
보호하는데 있어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포괄적인 
수출통제체제 발전을 장려하는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 맨줄로 (Manzullo) 대변인 역시 
단독적인 수출통제는 소용이 없다면서 엔지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수출통제를 다른 누구도 따르지 
않거나 그것이 상용기술의 경쟁력 있는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수출통제는 하나의 학문적 
실험이나 “세계 패권”을 쥐려는 그릇된 시도로 그칠 수 
밖에 없다.[9] 엔지 의원은 또한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EAA]) 의 재승인 없이”……위험한 
이중용도 물자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나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행동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8] [편집자 주: 수출관리법 (EAA)은 원래 
1989년에 만료되었다. 미국 의회는 이후 대체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수출관리법 (EAA)을 영구적으로 재승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행정부는 단기간 동안 해당 법안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 수단을 사용해왔다.]     
 
민간 부문의 참석자들도 중국에 대한 현재 수출통제 
노력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다. Coalition of 
Employment Through Exports Inc., 사의 대표인 에드문드 
라이스 (Edmund Rice) 는 수출통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 시행에 있어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정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라이스 (Rice) 
씨는 중국에 대한 현재 미국 수출통제의 독단적 성질을 
주목하면서, 미국의 통제정책은 미국산 물자를 포함한 
이중용도 기술의 중국 이전을 제한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러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10] 
 
NABCO, Inc 사의 제이 마키 (Jay Markey) 대표는 군 
캐치올 (military catch-all)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이 
도입되면 미국의 “모든 제조업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조업체들이 
중국과 미국산 물품을 거래할 때는 중국의 거래 
파트너들이 미국 수출통제법을 따르도록 요구 받게 되는 
것……이러한 외국 거래 파트너들은 미국 수출통제의 
제약을 받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그들은 미국산 제품을 떠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11] 
 
전 (前 ) 정부 당국자인 크리스토퍼 핸킨 (Christopher 
Hankin) 은 중국의 군 활동이 다른 다양한 활동에 
관여되어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최종사용자에 

대한 유사한 캐치올 규정을 부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군 캐치올 규정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미국산 첨단 물자 수출에 대한 중국의 무역 장벽에 
관한 매우 중요한 협상에 있어 중국이 군 캐치올 규정을 
협상을 손쉽게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12]   
 
헤리태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의 존 타식 (John 
Tkacik)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수출통제 규정에 있어 일본, 한국 등의 국가 – 
중국의 성장에 대해 미심스러워 하는 두 국가 - 와 협력할 
경우 유럽 공급자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등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통해 대단한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3] 
 
Sources: [1]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lso  
referred to as the U.S.-China Commission), “Hearing on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U.S. Export Controls,” March 16-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 hr06_03_16_17.php>. [2] “Li  
Zhaoxing at the Press Conference (Full Tex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bsite, March 8, 2006,  
<http://www.fmprc.gov.cn/eng/zxxx/t242431.htm>. [3] Zhu Xingfu, “Zhou  
Wenzhong and James Sasser Discuss Sino-US Trade Imbalance, and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not Resolve the Issue of Trade Deficits by  
Restricting Bilateral Trade,” Wen Hui Bao, March 26,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327050003. [4] “RMRB Article Says US Export  
Controls: A Miscalculation,” Beijing Renmin Ribao, January 17,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118501003. [5] Francis C. Record,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hr06_03_16_17.php>. [6] Beth  
M. McCormick,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hr06_03_16_17.php>.  
[7] Daryl W. Jackson,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hr06_03_16_17.php>.  
[8] Michael B. Enzi,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hr06_03_16_17.php>.  
[9] Donald A. Manzullo,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6,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  
hr06_03_16_17.php>. [10] Edmund Rice,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  
hr06_03_16_17.php>. [11] Jay Markey,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  
hr06_03_16_17.php>. [12] Christopher Hankin,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  
2006hearings/hr06_03_16_17.php>. [13] John J. Tkacik, Jr.,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March 17, 2006,  
<http://www.uscc.gov/hearings/2006hearings/hr06_03_16_17.php>. 
 
미국 정부, 북한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기업에 제재 
가해 
 
미국 재무부는 2006년 3월 30일, 스위스 무역회사인 
코하스 AG (Kohas AG) 사와 해당 회사 대표인 자콥 
스타이거 (Jakob Steiger) 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한 혐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행정명령 13382호 (U.S. Executive Order 13382) 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코하스 AG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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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거 (Steiger)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 
했다고 단언했다.[1,2,3] 재무부는 코하스 AG 사와 
스타이거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데 더해, 그들과 미국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금지했다.[1] 미국 재무부는 또한 
코하스 AG 사 주식의 절반 정도를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의 자회사인 
조선련광무역회사 (Korea Ryongwang Trading Corporation) 
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조선련봉총회사와 
조선령광무역회사는 확산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2005년 6월과 10월에 제재를 받은 바 
있다.[5,6] 
 
스위스 경제업무부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산하 수출통제제재국 (Office of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의 오쓰마 위스 (Othmar Wyss) 는 
스타이거나 그의 회사가 스위스 수출통제법규를 위반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에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3,7,8] 스타이거는 자신의 회사가 
1987년부터 북한 상품을 수입해 오고 있기는 하나 
북한으로 물자를 수출한 적은 없다며, 미국 정부의 고소를 
부인했다.[3] 스타이거는 또한 그의 회사가 가정용 
전자제품을 위한 금속 선반과 캐비닛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연방 기업등기목록 (Swiss Federal 
Commercial Registry list) 에 따르면, 코하스 AG 사는 모든 
종류의 공업 물품을 거래, 판매, 수출입하는 기업으로 
등재되어 있다.[9]   
 
[편집자 주: 행정명령 13382호와 북한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추가 내용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12월호, 31~32페이지의 “6자 회담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기업에 제재조치 
내려”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 
index.htm] 
 
Sources: [1] “Swiss Company, Individual Designated by Treasury for  
Supporting North Korean WMD Proliferation,”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No. JS-4144, March 30, 2006, <http://www.ustreas.gov/press/  
releases/js4144.htm>. [2] Jeanine Aversa, “U.S. Freezes Assets of Swiss  
Company Tied to North Korea,” Associated Press, March 30,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Swiss Entities  
Named as Supporter of N.K. WMD Proliferation,” Yonhap News Agency,  
March 30, 2006; in OSC Document KPP20060330971311. [4] “U.S. Fingers  
Swiss Firm for North Korean Ties,” swissinfo/Swiss Radio International  
(enterprise of the Swiss Broadcasting Corporation), March 31, 2006,  
<http://www.swissinfo.org>. [5] “Executive Order 13382 - Blocking Propert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and Their Supporters,”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July 1, 2005, Vol. 70, No. 126,  
<http://www.us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legal/eo/whwmdeo.pdf>.  
[6] “Treasury Targets North Korean Entities for Supporting WMD  
Proliferation,”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No. JS-2984, October  
21, 2005, <http://www.ustreas.gov/press/releases/js2984.htm>. [7] “Swiss  
Firm Rejects U.S. Charge of Military Exports to North Korea,” Agence  
France Presse, March 31, 2006; in OSC Document EUP20060331102008.  
[8] “U.S. Punishes Swiss Company for Ties with DPRK,” Xinhua News  
Agency, March 3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9] Entry for Kohas AG in the “Central  
Business Names Index,” ZEFIX.Federal Commercial Registry Office  

(Switzerland) website, <http://zefix.admin.ch/english.htm>. 
 
 

국제소식 
 
슬로바키아 정부 보고서, EU 중국 무기금수조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2006년 2월 14일, 슬로바키아 공화국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가 슬로바키아의 군 장비 수출 세부사항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2004년 군 물자 거래에 대한 제 1차 
연례보고서 (First Annual Report on Military Material Trade 
in 2004)” 를 내놓았다.[1] 
 
2005년 8월 1일에 발효된 법률 318/2005호 (Act 
No.318/2005), 군 물자 거래에 관한 법률 (Collection of 
Laws on Trading in Military Material) 이행법 179/1998호 
(Act No. 179/1998), 무역허가에 관한 법률 (Collection of 
Laws on Licensed Trade) 455/1991호 (Act No. 455/1991) 등 
슬로바키아 법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부는 무기 거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2,3] 
그러나 2004년도 보고서의 발행은 선택적인 것이었으며, 
슬로바키아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투명성과 선의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1,4,5] 경제부는 
2006년 4월 말까지 2005년도 보고서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5] 
 
2004년도 보고서 발행에 이어, 지난 수년간 슬로바키아의 
무기 거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국제 비정부기구 
(NGO)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슬로바키아 사무소는 2006년 2월 16일, 유럽연합 (EU) 의 
중국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하여 중국으로 일정량의 군 
정비를 판매했다고 알려진 슬로바키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1,6] [편집자 주: 유럽연합 (EU) 
은 중국이 1989년 천안문 민주화 항쟁을 무력 진압한 후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다. 1989년 
6월 27일, 당시 유럽각료회의 (European Council) 에 의해 
도입된 중국에 대한 EU 무기 수출 금지조치는 유럽연합 
선언 (European Union Declaration) 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EU가 대중국 
금수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군 물자 수출의 허가 
여부를 평가할 때는 문제의 수출이 EU 무기수출행동규범 
(EU Code of Conduct on Arms Exports) 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7]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주장은 2004년도 무기거래보고서의 각기 
다른 부분에 모순적인 내용이 있고, 이 보고서와 
슬로바키아가 UN 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UNRCA]) 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데 기반한 것이다.  
 

http://cns.miis.edu/pubs/observer/%20index.htm
http://cns.miis.edu/pubs/observer/%20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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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4년도 무기거래보고서의 부록 2에는 
경제부가 8,500만 슬로바키아 코루나 (SKK) (224만 달러) 
상당의 군 장비를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기술되어 있다.[2] 해당 부록에는 명단에 실린 각국에 대한 
수출총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군 장비가 
수출되었는지는 적혀있지 않다. 반면, 부록 1은 각각의 
최종사용자 국가들에 부여된 허가 건수를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령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5] 
부록 1에 중국이 누락된 데 대해 보고서 상에서 어떠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UN 
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CA) 에 제출한 2004년도 연례 
보고서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UN에 제출한 슬로바키아 
보고서에는 경제부가 발행한 2004년도 연례 무기거래 
보고서에는 누락되었던 우간다에 대한 1,000대의 122 mm 
JROF 로켓 판매 사실은 기재되어 있었다.[2,4,5] [편집자 
주: 122 mm JROF 로켓 (미국의 BM-21, 러시아의 GRAD 
또는 “Hail” 로켓과 유사)은 1.6km~20.7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 로켓의 무게는 67.6kg이다. 이 로켓은 
대개 대형트럭이나 다른 특별 개조된 차량의 하부 (Chassis) 
에 설치되는 40-튜브, 122 mm 복합 로켓발사대에서 
발사된다. JROF 로켓은 HE-FRAG탄과 소이탄 (Incendiary)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로켓은 적의 발포 지점, 전투 병력, 자동차화된 
보병대, 탱크 부대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편집자 주: UN 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CA) 는 1991년 
걸프전 이후, 국제 무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국에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전투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미사일 발사대 등 7가지 품목의 무기의 수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포괄적인 목적은 
판매자가 국제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무기고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무기 거래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잠재적인 
구매자가 축적한 무기 총량을 무기 판매자가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3월 초 현재, 115개국이 
2004년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05년도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2개국이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슬로바키아 사무소 책임자인 
잉그리드 크라로바 (Ingrid Kralova) 는 만약 슬로바키아가 
중국으로 수출한 군 장비에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EU의 대중국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로바는 이를 기초로 하여, 중국으로의 무기 판매 허가 
발급을 제지하지 않은 슬로바키아 외무부를 비판했다.[1] 
이에 덧붙여, 영국 비정부기구인 Safeworld 의 
정책변호담당 책임자인 소니아 레이 (Sonia Rai) 는 
우간다로의 군무기 판매 건에 대해, 우간다의 인권 상황에 

대한 현재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할 때 우간다로의 무기 
이전은 EU 무기수출행동규범 (EU Code of Conduct on 
Arms Exports)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4] 
 
2006년 4월 11일, 경제부는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혹에 대해, 군 물자의 중국 수출은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가 2000년 5월 17일에 승인하고 200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정보자유법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8,9,10] 
크라로바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04년에 
중국으로 수출한 군 물자가 두 대의 DV-2X 터보팬 비행기 
엔진 (DV-2X turbofan aircraft engines) 과 한 대의 DV-2X 
엔진 견본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는 전술한 군 
물자의 수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경제부 내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8] UN 등재목록은 완성된 시스템의 
수출만 포괄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정부가 해당 수출 
내용을 제출용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11] 그러나 전술한 터보팬 항공기 
엔진의 판매는 EU 회원국으로써 슬로바키아가 지켜야 할 
의무 즉, EU 중국 무기금수 조치와 EU 무기수출행동규범 
등을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다른 EU 국가들도 
EU 중국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영국은 중국 
해군 Xian JH-7 전투폭격기에 장착할 스페이 제트 엔진 
(Spey jet engines) 을 중국으로 수출하겠다는 롤스로이스 
(Rolls-Royce) 사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12]  
 
우간다로의 무기 판매와 관련한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 경제부와 외무부는 해당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만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대응했다.[8]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사건과 관련 없는 여러 사건들이 
경제부의 무기 수출 관리 역량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켜왔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동부의 스니나에 
위치한 베루스 (Verus) 사는 2004년 경제부로부터 군 물자 
거래를 수행할 권한을 얻은 22개의 슬로바키아 기업 중 
하나였다.[4] 그러나 원래 아제르바이잔 출신으로 
슬로바키아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거주해온 베루스 
사의 대표 - 아소트 M (Asot M) 으로만 알려짐 – 는 6억 
코루나 (SKK) 에 달하는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2004년 
말부터 수감되어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4] 
[편집자 주: 슬로바키아 군 물자 거래 보고서에는 
2004년에 경제부로부터 무기 거래 권한을 얻은 22개의 
슬로바키아 기업 목록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판매한 군 장비의 종류나 최종 사용 목적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면허”를 준 것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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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아소트 M (Asot M) 은 2002년에 지역 사업가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4] 
 
슬로바키아의 영자신문인 Slovak Spectator 지가 접촉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무부는 2004년 4월에 베루스 
사가 제출한 무기 거래 허가 신청을 거부했었다.[4] 
내무부가 허가를 반대했는데도 베루스 사가 어떻게 거래 
허가 승인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부스카 
(Babuska) 경제부 대변인은 내무부가 허가 거부 기간인 
30일이 지나서 거부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아소트 M의 
변호사인 블라디미르 미트로 (Vladimir Mitro) 에 따르면, 
아소트 M은  2001년에 처음으로 무기 거래 권한을 
얻었으나 그 권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4] 미트로 
(Mitro) 는 슬로바키아 정보국 (Slovak Intelligence Service 
[SIS]) 의 국장으로 재직했었다. [편집자 주: 블라디미르 
미트로느너 1993년에서 1995년까지, 그리고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슬로바키아 정보국 (SIS) 국장으로 
재직했었다.] 내무부는 현재 당시 베루스 사에 대해 
허가가 발행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4] 
 
[편집자 주: 슬로바키아 정보국이 정부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불법 무기 거래의 허브 
(hub) 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의 Jane’s Intelligence Digest지 
역시 미트로 (Mitro) 재직 당시, 슬로바키아 정보국 (SIS) 이 
불법 무기 거래에 활발히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4,13]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국내 기업에게 통제 물자와 기술의 
개발, 생산, 처리, 소비, 보관, 소유, 수출입, 이전, 구매, 
판매 등에 관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부처이다. 경제부가 부여하는 이러한 권한에는 “군 
물자의 거래권, 군 물자 수출입허가, 군 물자의 EU 내 
거래권,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군 물자 이전권한” 
등이 포함된다. 무기 거래 권한을 획득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기업은 경제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외에도 국가안보 당국이 발급하는 
기업가산업안보증명 (Certificate on Entrepreneur Industrial 
Security) 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 안보 당국은 신청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확실한 안보 시스템의 구축 여부, 기밀 
정보의 보호 역량 등을 평가한 후 증명서를 발행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내무부, 국방부, 외무부, 국가 안보 당국 
등이 부처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들 각각의 정부 부처는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경제부는 이들 부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이들 
부처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서만 무기 거래 권한을 발급할 
수 있다.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경제부는 허가 신청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수출업체가 무기 거래 권한을 발급받은 후에도, 각각의 
무기 수출입 거래나 EU 내 이전 시 별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4] 

   
Sources: [1] “Slovakia Possibly Violated Arms Embargo Against China .  
AI,” CTK Czech News Agency, February 1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Database, <http://www.lexis-nexis.com>. [2] Ministry of the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First Annual Report on Military Material  
Trade in 2004; Ministry of the Economy website,  
<http://www.economy.gov.sk/files/licencie/MilitaryMaterialTrade2004.doc>.  
[3] CNS e-mail communication with Ingrid Kralova, directo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office in Slovakia, March 30, 2006. [4] Tom Nicholson, “Murder  
Suspect Held Official Arms Trade Permit,” Slovak Spectator (Slovakia’s  
English-language daily), February 24,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CNS e-mail communication  
with Ingrid Kralova, directo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office in Slovakia,  
March 2, 2006. [6] “Slovak Arms Export Report Stirs Controversy,” Deutsche  
Press-Agentur, February 27,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7] “EU Fact Sheet on EU Arms & Dual Use  
Exports Policy & Chinese Arms Embargo,” February 2005, European Union  
Sanctions Applied to Non-Member States,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ebsite, <http://www.eurunion.org/News/  
press/2005/china.pdf>. [8] CNS e-mail communication with Ingrid Kralova,  
directo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office in Slovakia, April 21, 2006.  
[9] Slovakia Country Page, Freedominfo.org [the online network of freedom  
of information advocates], <http://www.freedominfo.org/countries/  
slovakia.htm#2>. [10] Act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Amendments of  
Certain Act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National Council of the  
Slovak Republic, Approved on May 17, 2000, Enacted on January 1, 2001;  
Online Project “Information For Citizens,” <http://www.info211.sk/  
zakon_en.php>. [11] CNS phone conversation with Mr. Nazir Kamal,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United Nations, April 24, 2006. [12]  
Michael Sheridan, “China’s War Talk On Taiwan Heightens British Arms  
Feud,” The Sunday Times (on-line edition), March 6, 2005,  
<http://www.timesonline.co.uk/article/0,,2089-1512653,00.html. [13] Beata  
Balogova, “Slovakia Sells Most Arms to Poland, Cyprus and Algeria,” Slovak  
Spectator online edition, February 17, 2006,  
<http://www.slovakspectator.sk>. 
 
미국과 이스라엘, 방위수출 통제정책에 대해 논의 
 
데이비드 맥코믹 (David H. McCormick)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보는 2006년 3월 6일,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무기와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포함한 
방위물자 등의 수출 현황을 검토했다. 이 회담에는 요시 
벤 하난 (Yosi Ben-Hanan) 방산수출국 (Foreign Defense 
Assistance and Defense Export Organization [SIBAT]) 
사무총장과 산업통상노동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 사무총장인 라난 디누르 (Raanan Dinur), 그리고 
첨단분야와 무기 수출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1] 
맥코믹 (McCormick) 차관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가진 
이번 회담은 “방위 물자뿐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에도 
초점을 맞춘 수출통제의 발전을 위한 과정”의 일부 
였다.[2] 
 
미국은 과거 이스라엘의 무기 판매, 특히 중국으로의 이전 
문제를 우려해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5년 6월,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중국과 체결한 하피 킬러 무인항공기 
(Harpy Killer unmanned drone) 수리 계약을 파기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무인항공기를 1994년에 중국에 
판매했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수의 이스라엘 기업들에 제재조치를 가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군 관련 물자의 수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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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심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F-35 Joint Strike Fighter Project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하피 킬러 (Harpy 
Killer) 문제에 관한 논쟁이 촉발된 후 이루어졌다. 미국 
국방부는 또한 이스라엘의 고위 국방 당국자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했다.[3,4] 미국과 이스라엘은 격렬한 협상을 
거친 후, 2005년 8월에 전략물자 시장에 대한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MoU) 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국방부는 2006년 2월 27일, 외무부와 
함께 미국이 경계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출통제부서의 창설 계획을 발표 
했다.[4,5]  
 
맥코믹 차관보의 이스라엘 방문은 양자간 방위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맥코믹 
차관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국내 수출통제 정책의 
이행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 집단 등 나쁜 세력에 물자들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전문가들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2]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수출통제 이행의 사전 단계에 있으며, 
현재 이스라엘은 해당 사안에 있어 명확한 계획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 [편집자 주: 맥코믹 
차관보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수출통제가 이제 막 
정비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조지아 대학의 
국제통상안보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가 2001년에 발행한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방위수출통제에 있어 비교적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기업들이 적절한 
허가 없이 미국산 제품을 재수출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6]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군 물자 수출을 재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부의 야코브 토렌 (Yaakov Toren) 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6]  
 
Sources: [1] Hadas Manor, “Israel and US to Review Arms Export Controls,”  
Financial Times, March 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Hadas Manor, “U.S. Official Long Way to  
Go on Arms Export Controls,” Financial Times, March 12,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U.S. Demands  
Answers from Israel over China Arms Sales: Report,” Agence France Presse,  
June 1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 
com>. [4] Ran Dagoni, “U.S., Israel Sign MOU on Arms Exports to  
Sensitive Markets,” Globes Online, August 1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Israel Tightens Arms  
Export Controls after U.S. Spat,” Reuters (Jerusalem), February 27, 2006,  
<http://www.defensenews.com>. [6]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s: A Global Evaluation, 2001,”  
CITS website, http://www.uga.edu/cits/documents/html/  

nat_eval_execsumm.htm>. [7] “Israel Again Authorizes Military Exports to  
China,” Agence France Presse, March 2,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해양안보 요약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호주, 항공차단 
훈련 개최; 태국, PSI 회의에 참석  
 
호주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훈련 
 
2006년 4월 6일, 호주는 하루 일정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훈련을 
개최했다. [편집자 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은 2003년 5월에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과 기술,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 
등의 불법 선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 등이 육로와 해로, 항공로를 통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이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70개국 이상이 
PSI와 PSI의 차단원칙성명서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훈련의 일환으로, 
호주와 영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온 
참석자들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보잉 757기를 공중에서 요격하고 비행기와 승객, 
회물 등을 보호하는 “Exercise Pacific Protector 06”이라는 
명칭의 가상 훈련에 참가하였다.[1] 훈련 과정에서, 두 
대의 호주 왕립공군 F/A-18기 (Royal Australia Air Force 
F/A-18) 가 뉴질랜드 공군 보잉 757기 (Air Force Boeing 
757) 를 요격했다. 757기가 다윈에 위치한 호주 
왕립공군기지에 착륙하자,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에서 
온 대응팀이 비행기를 뒤져 불법 화물을 격리하는 동안, 
호주와 일본에서 온 세관 당국자들이 승무원과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이번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PSI 항공차단훈련이었다.[2]     
 
26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이번 훈련에 참관인으로 
참여했으나, 유독 인도네시아는 불참했다. 이번 훈련이 
있기 전인 2006년 3월 14~15일,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이 하산 위라주다 (Hassan 
Wirajuda)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자카르타에서 만나 
인도네시아가 향후 PSI 훈련에 참관은 물론 정식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여전히 
해양법협약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하에서 PSI의 적법성에 의문을 두고 있으며, PSI 
활동에의 참가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3] 브렌단 넬슨 (Brendan Nelson)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 정부가 PSI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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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향후에는 그 같은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호주 
왕립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4] 
 
태국, PSI 회의에 참석 
 
태국 대표단이 2006년 2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PSI 
정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태국이 아직 PSI 
차단원칙성명서에 조인하지는 않았으나, 태국 정부는 PSI 
참여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했다. 
태국이 북한으로 향하는 물자의 주요 환적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국의 잠재적인 PSI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태국은 지난 3년 동안, 알려진 4건의 
북한 행 금지물자와 기술 선적 시도의 환적 포인트였다. 
위의 4건을 살펴보면, 2002년에 일본으로부터 전류 
안정기 (electric current stabilizers) 를 선적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03년에 동일 형태로 두 건이 더 있었으며, 
2004년에는 남한과 일본으로부터 신경작용제 전조 
나트륨 시안화물 (nerve agent precursor sodium cyanide) 을 
선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태국은 2005년 8월에 
싱가포르가 주최한 PSI Deep Shabre 훈련에 참관인을 
보낸바 있다.[5] 
 
Sources: [1] “Japan Prepares for Darwin Anti-Terror Drill,”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website, March 29, 2006, <http://www.abc.net.au>.  
[2] “Exercise Pacific Protector 06,”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website, April 6, 2006, <http://www.defence.gov.au/PSI/images/  
gallery/expp06/20060406/index.htm>. [3] “RI Declines to Joi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TARA News (Indonesian News Agency), March 17,  
2006, <http://www.antara.co.id>. [4] Brendan Nelson, “Discussion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ranscript of Press Conference at Australian  
Parliament House, Northern Territory, April 6, 2006, Australian Minister for  
Defence website, <http://www.minister.defence.gov.au/  
NelsonMinTranscripttpl.cfm?CurrentId=5528>. [5] “Editorial Stresses Need  
to Unmask Weapon, Missile Smuggler,” Bangkok Post, February 27, 2006; in  
FBIS Document SEP20060227016001.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오만과 온두라스의 
항구에서 가동;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 
 
2006년 3월, 미국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에 2개국이 새로 가입하고, 또 다른 
2개국이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2년 1월에 도입된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하에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감독관이 외국 항구에 상주 
하면서 미국 행 고위험 컨테이너 (high-risk containers) 를 
확인하고 차단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은 각각 2006년 3월 7일과 3월 
26일에 오만의 샬랄라 항구 (Port of Salalah) 와 온두라스의 
코르테스 항구 (Port of Cortes) 가 CSI의 적용을 받는 
43번째와 44번째 항구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코르테스 

항구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CSI의 적용을 받는 
항구가 되었다. 두 항구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의 지휘 하에 있는 메가포트 구상 (Megaports 
Initiative) 에도 참여하고 있다. 항구들은 메가포트 구상 
프로그램에 따라 CS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방사능 탐지장비를 지급받게 된다. 세관국경보호국 (CBP) 
당국자들은 현재 미국 행 컨테이너의 75%에 대한 확인과 
사전 차단을 시행할 수 있다.[1,2]  
 
2006년 3월 2일, 미국과 인도는 해양협력체제 (Maritime 
Cooperation Framework) 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성명서에서 인도는 CSI에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Indian Express 지의 2005년 1월자 기사에 따르면, 
인도 안전보장이사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회원들은 
CSI 참여를 지지한 반면, 정보기관과 세관 당국자들이 
인도 항구에 미국 감독관을 상주하게 함으로써 주권이 
상실과 안보 위협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2002년에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가 CSI를 승인하고, 2005년에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와 중국의 상하이, 선전 (Shenzhen) 항구가 CSI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CSI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점이 모든 문제점들을 능가하게 되었다.[3,4]  
 
2006년 3월 4일, 조지 부시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중, 백악관은 파키스탄이 CSI에 
동참하는데 동의했으며, 미국이 세관국경보호국 (CBP) 
감독관을 카심 항구에 배치하도록 허락했다고 
발표했다.[5] 미국과 파키스탄의 대표단은 2006년 3월 7일, 
양국간 협조 증진을 위한 원칙선언서 (Declaration of 
Principles) 에 서명했다.[6] 
 
Sources: [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trengthening Port  
Security Salalah, Oman Becomes 43rd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ort,”  
Press Release, March 7, 200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website, <http://www.cbp.gov/xp/cgov/newsroom/press_releases/  
032006/03072006_3.xml>. [2] “Port of Cortes, Honduras Becomes 44th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ort,” Press Release, March 25, 2006, CBP  
website, <http://www.cbp.gov/xp/cgov/newsroom/press_releases/  
032006/03252006.xml>. [3] “US, India to Beef Up Maritime Security,” Times  
of India online edition, March 2, 2006,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  
[4] “India to Soon Join A US-led Security Group,” Indian Express online  
edition, January 31, 2005, <www.indianexpress.com>. [5] “Fact Sheet: United  
States and Pakistan: Long-Term Strategic Partners,” White House Press  
Release, March 4,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  
2006/03/20060304-4.html>. [6] “Pakistan to Participate in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ess Release, March 7, 2006, CBP website, <http://www.cbp.gov/  
xp/cgov/newsroom/press_releases/032006/03072006_2.xml>. 
 
미국 국토안보부 쉐토프 (Chertoff) 장관, 동아시아의 
선적안보 촉진을 위해 지역 방문 
 
마이클 쉐토프 (Michael Chertoff)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은 향후 미국 
해양안보정책의 확대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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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4월 4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다.  
 
쉐토프 (Chertoff) 장관은 3월 28일 도쿄 방문 시, 아시아 
항구들이 항구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일본과 
중국에게 메가포트 구상에 참여하고 더러운 폭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의 밀매를 
감지하기 위해 CSI 항구에 방사능 탐지 장비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컨테이너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을 
염려하여 탐지시스템 설치를 망설여왔다.[1] 그러나 교도 
통신은 2006년 4월 3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나고야 항구에서 시범적으로 메가포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나고야 항구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과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 탐지 
장비의 기술적 역량을 평가하는데 안정적인 시험장이 될 
것이다.[2]  
 
쉐토프는 싱가포르 방문 중, 싱가포르 항구가 수일 안에 
시범적인 메가포트 프로그램의 가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2005년 3월 10일에 
메가포트 협정에 조인했다.[3]  
 
Sources: [1] David Pilling and Tom Mitchell, “U.S. Official Urges Asia to  
Improve Port Security,” Financial Times online edition, March 28, 2006,  
<http://news.ft.com>. [2] “U.S., Japan Eye U.S Nuclear Cargo Screening at  
Japanese Ports,” Kyodo News Agency, April 3, 2006, 
<http://home.kyodo.co.jp>. [3] Dominque Loh, “S’Pore, U.S. to Have Port  
Monitors Screen for Radioactive Goods,” Channel NewsAsia, March 29,  
2006, <http://www.channelnewsasia.com>. 
 
미국 감사원, 미국 통과 포인트의 방사능 탐지 장비와 
관련 정책 평가  
 
미국 감사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은 2006년 3월 14일과 22일, 28일에 미국 내외의 통관항 
(ports of entry) 에 방사능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자 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시리즈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외국 국경 관리들의 부패, 현존 
스캐너 (scanner) 기술의 한계, 소형 장비의 적절한 정비 
결여, 몇몇 외국 국경 통과지점의 열악한 환경 등의 
문제를 포함한 외국 항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1] 
감사원 (GAO) 보고서는 미국 통관항에 대해서는 방사능 
탐지 장비의 개발 자금 양도 과정상의 문제와 항구된 
설치된 portal monitors 담당자와의 협상 문제 등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가 
검토한 문제들을 확인했다.[2] 
 
감사원 (GAO) 외국회계특별조사실 (Office on Foreign 
Audits and Special Investigations) 그레고리 커츠 (Gregory 
Kutz) 이사는 2006년 3월 28일, 화요일에 감사원이 미국 
국경 통과시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사능 
탐지 모니터의 성능을 평가한 내용을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회의 전에 발표했다.[3] 해당 테스트는 2005년 12월 14일, 
워싱턴과 텍사스에 있는 육상 국경 통과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경우 모두에서, 빌린 차를 탄 조사관이 
소지한 소량의 세슘-137을 모니터가 성공적으로 
탐지해냈다.[4] 그러나 조사관들은 선적 비용으로 
위조지폐를 내고, 기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핵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서류를 제시했는데도 두 번째 
세관국경보호국 (CBP) 검사는 통과할 수 있었다.[3]  
 
유진 앨로이즈 (Eugene Aloise) 감사원 조사관은 2005년 
12월 당시, 국토안보부 (DHS) 가 항구, 국경 통과소, 우편 
시설 등에 단지 670대의 방사능 모니터를 설치했다며, 
현재 속도로는 2009년까지 목표치인 3,000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DHS) 산하 국내 
핵탐지국 (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DNDO]) 
국장인 베일 옥스포드 (Vayl Oxford) 는 2006년 10월 
1일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송 화물의 98%, 
2007년 10월 1일까지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98%, 2011년 말까지 모든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의 설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공표했다.[5]  
   
Sources: [1] “Combating Nuclear Smuggling: Corruption, Maintenance, and  
Coordination Problems Challenge U.S. Efforts to Provide Radiation Detection  
Equipment to Other Countri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GAO-06-311, March 2006, <http://www.gao.gov/new.items/d06311.pdf>.  
[2] “Combating Nuclear Smuggling: DHS Has Made Progress Deploying  
Radiation Detection Equipment at U.S. Ports-of-Entry, but Concerns  
Remain,”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GAO-06-389, March  
2006, <http://www.gao.gov/new.items/d06389.pdf>. [3] Gregory Kutz,  
“Border Security: Investigators Transported Radioactive Sources Across Our  
Nation’s Borders at Two Locations,” Statement before th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Government Accountability Report GAO-06-583T,  
March 28, 2006, <http://www.gao.gov/new.items/d06583t.pdf>. [4] Spencer  
Hsu and William Branigin, “Radioactive Materials Smuggled into U.S.,  
Investigators Say,” Washington Post, March 2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Gwyneth Shaw,  
“Testimony, GAO Probe Reveal ‘Blind Spot’ in Cargo Security,” Baltimore  
Sun, March 29,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러시아, 항구에 비침투 (Non-Intrusive) 검사시스템 
설치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과 러시아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산하 수로운송국 (Agency for Marine and River 
Transport)  (Rosmorrechflot) 이 공동으로 2006년 2월 20일,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비침투 (non-intrusive) 검사 
시스템의 러시아 항구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보안국 (FSB) 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샤마코프 (Vladimir Shamakhov) 와 수로운송국  
(Rosmorrechflot) 의 부국장인 블라디미르 포포프 (Vladi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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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v) 가 의장을 맡고, 상트 페티르부르크 시와 레닌 
그라드 오블라스트의 행정 당국자들과 상트 페티르 
부르크 상업항구 연합 대표단, 상트 페티르부르크와 
노보로시스크,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회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1] [편집자 주: Rosmorrechflot는 러시아 교통부 
산하 행정국 (executive agency) 으로써, 상업 항구와 
특화된 어항 (fishing port) 등 러시아 국유의 수로 운송 
시설을 관리한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대변인은 이 날 회의에서, 세관 
당국이 우선적으로 항구에 설치된 세관 검문소에 
확산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협에 사용될 수 있는 불법 
화물을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엑스레이 기계와 방사능 
탐지기 등 비침투 탐지 장비를 설치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침투  검사시스템은 무기, 폭발물, 마약, 미신고 
물품과 대량살상무기 (WMD) 등 숨겨진 밀매품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의 국제 무역의 안전과 촉진을 위한 
표준틀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편집자 주: 국제 
무역의 안전과 촉진을 위한 표준틀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은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제 선적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5년 6월에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WCO) 정기회의에서 166개국의 WCO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해당 표준틀은 첨단 전자 
적하목록 (electronic manifests) 의 조화, 용의선적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이용, 수입국이 
수출국에 정당한 요구로써, 비침투 탐지장비를 이용한 
검사 수행 요구, 내부 공급체인 보안을 강화한 기업들에 
대한 세관 혜택 제공 등 4가지 원칙에 규정한다. 해당 
표준틀은 자발적으로 채택된 것이므로,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세관 기관들과 기업,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러시아는 2005년 여름, 표준틀의 이행을 
약속한 100여 개 국가 중 하나였다.] 비침투 탐지 장비의 
사용은 “201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세관국 발전 방안 
(Development Concept of the Customs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10)” 중 하나이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발전 방안에 근거하여, 항구에 설치할 10대의 고정식 
시스템을 포함하여 22대의 이동식 비침투 탐지장비와 
50대의 고정식 장비를 2010년까지 국경에 설치, 가동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세관국 (FCS)은 2010년 이후, 
러시아 전체 국경 검문소와 주요 항구에 비침투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항구는 비침투 
탐지장비를 갖춘 최초의 항구가 될 것이다.[1,2,3] 
 
세관 당국자는 비침투 차단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세관국 업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항구 관리와 하역 
회사의 활동도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화물을 손수 검사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내릴 필요가 없어 검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해당 장비를 러시아 항구에 설치하면 세관 통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통관 시간이 단축되어 거래 
흐름이 증가한다.[1] 
 
Sources: [1] “Inspektsionno-dosmotrovyye kompleksy v morskikh portakh:  
kto pervyy” (Non-intrusive inspection systems in seaports: who will be the  
first), Russia’s Federal Customs Service website, February 21, 2006,  
<http://www.customs.ru/ru/press/index.php?&date286=200602&id286  
=9617>. [2] “FTS ustanovit IDK v portakh” (FCS will install non-intrusive  
inspection systems in seaports), SeaNews news agency, March 17, 2006; in  
LogLink.ru, <http://www.loglink.ru>. [3] Ilya Desyaterik, “‘Seryy’ import  
prosvetyat rentgenom” (‘Grey’ import will be screened with roentgen),  
Delovoy Peterburg, March 2, 2006; in Tamozhennyy portal (Customs portal)  
website, <http://customs.net.ru>. 
 
홍콩 기업, 바하마 항구에서 핵 물질 관련 화물 차단 
 
컨테이너 안보 문제는 두바이 포트 월드 (Dubai Ports 
World) 사가 2006년 2월, 미국 대서양 연안과 멕시코 
연안의 걸프 해를 따라 있는 항구 터미널의 운영과 하역업 
등을 하는 미국 British P&O Ltd., 사를 인수한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 미국 정부의 주요한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Associated Press가 2006년 3월 24일, 홍콩 
소재의 허치슨 왐포아 (Hutchison Whampoa Ltd) 사가 
바하마 자유무역항에서 바하마 세관 조사관의 감독에 
따라 미국행 화물을 검사하는 방사능 탐지기를 운영하는 
대가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NNSA) 로부터 
연간 60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보도함에 따라 컨테이너 
안보에 있어 외국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보다 
가속화되었다. 허치슨 사는 그랜드 바하마 섬의 컨테이너 
자유 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경우는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핵안보국 (NNSA) 이 운영하는 메가포트 구상  
(Megaports Initiative) 하에서 제공된 탐지 기기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감독관의 현장감독 없이 운영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1]  
 
바하마 정부가 허치슨 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기업이 
전반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총괄하는 회사라는 점 
때문이었다. 허치슨 사의 직원들은 휴대용 방사능 
스캐너로 컨테이너를 조사하고, 경보음이 울리면 이는 
곧바로 자유무역항의 바하마 세관사무소와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세관국경보호국  (CBP) 의 타게팅 
센터 (National Targeting Center [NTC]) 로 통보된다. 부시 
행정부와 중앙정보국 (CIA) 당국자들은 특히 미국 의회가 
허치슨 사와 중국 정부 간의 관계에 의혹을 갖는데 대해, 
이번 조치는 안보상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리 카싱 (Li Ka-Shing) 허치슨 사 대표는 
사업상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고위 간부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1]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허치슨 사는 자사의 
보안 상황에 대해 보다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는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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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강조했다.[2] 허치슨 사는 2006년 3월 25일, 
미국 의회 대표들을 초대해 자신들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홍콩 국제터미널을 시찰하도록 했다. 시찰을 마친 후, 
찰스 슈머 (Charles Schumer) 상원의원과 린지 그라햄 
(Lindsey Graham) 의원은 터미널을 통과하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허치슨 사의 시스템을 극찬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바하마와 허치슨 사의 계약에 따라 미국 
세관의 현장 감시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초기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역설했다.[3] Associated 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이틀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은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의 일환으로 
CBP 담당관을 2006년 말까지 바하마 자유무역항에 
상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바하마 정부와 협의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4]  
 
편집자 주: 메가포트 구상은 세계 전역의 항구 보안을 
강화하여, 고위험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그것이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 국제 해상무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토안보부의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을 
보완하는 구상이다. 미국 정부는 CSI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미국향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항구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한다. 메가포트 구상은 주요 항구에 방사능 탐지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항구 당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핵 방사능 화물을 
차단한다.[5]      
 
Sources: [1] Ted Bridis and John Solomon, “U.S. to Contract Foreign Co. to  
Scan Cargo,” Associated Press, March 24,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William Foreman, “Hong Kong  
Firm Defends Security Plans,” Associated Press, March 25,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David Pilling  
and Tom Mitchell, “U.S. Official Urges Asia to Improve Port Security,”  
Financial Times online edition, March 28, 2006, <http://news.ft.com>.  
[4] Ted Bridis, “U.S. Looks to Put Inspectors in Bahamas,” Associated Press,  
March 2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 
com>. [5]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s,” U.S. Department of  
Energy website, <http://www.nnsa.doe.gov/na-20/sld.shtml>. 
 
 

워크샵과 컨퍼런스 
 
캘리포니아에서 BIS 수출통제포럼 개최; 산업 관련 
이슈와 이행 논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는 2006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뉴폴트 비치에서 
“2006년 미국 수출통제포럼”을 개최했다. 매년 10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산업안보국 (BIS) 수출통제정책 
컨퍼런스 – 일반적으로 “Update”로 불리는 – 와 
마찬가지로, 이번 “Update West”는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수출허가에 영향을 끼친 최근의 주요 정책들을 

개관하였다. 산업안보국 (BIS) 과 조사국 (U.S. Census 
Bureau) 대표들은 주로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첨단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는 2002년 이래 최대인원인 약 
28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 책임자를 
비롯하여, 중국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MOFCOM]) 
에서 두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편집자 주: 중국 상무부 
(MOFCOM) 산하 과학기술부 (DST) 는 산업안보국 (BIS) 
의 중국측 상대기관이다. 중국 과학기술부 (DST) 는 중국 
내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통제를 관할하고 있다.]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은 마크 폴론 (Mark Foulon)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차관보가 맡았다. 폴론 (Foulon) 
차관보는 기술 혁명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약점을 가지고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오늘날 세계의 경제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폴론 차관보는 전문가들에게 
“공공 방위의 제일선”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통제 
물자의 구매자들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1] 
 
아래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BIS 국가안보기술이전통제국 (BIS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 의 책임자인 
버나드 크리처 (Bernard Kritzer) 는 중국이 첨단 물자의 
중요한 고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도의 군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과 중국 
기업의 확산 활동이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안보국 (BIS) 은 중국으로의 
통제 물자 수출에 대한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산업안보국은 2005년에 중국으로의 수출신청서 중 10%에 
대해서만 허가 발급을 내주지 않았다.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크리처 (Kritzer) 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통제 기술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특히, 전자 부품, 반도체, 화학 
제조장비, 기계 장치, 고성능 컴퓨터 등 중국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물자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점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Conventional arms catch-all) – “군무기 캐치올 (military 
catch-all)” 규정으로도 알려짐 –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04년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이 
통과시키고, 현재 관련 미국 정부 기관이 재검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새로 제안된 이 캐치올 제도는 
중국과 같이 바세나르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군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기업에도 민감한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크리처는 산업안보국 
(BIS) 이 통제 물자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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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할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통제를 가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민간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오직 군 사용자만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2] 
 
이라크와 리비아에 맞서는 수출통제정책 
미국 수출통제기관이 견해이기는 하나, 미국 국무부는 
리비아를 “테러리즘의 지원국”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리비아는 여전히 공식적인 무기 금수 
대상국이다. 미국은 우선 행정명령을 통하여 이들 두 
국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보다 많은 수의 
미국인과 기관들이 이들 두 국가의 기업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미국 수출통제법이나 금수조치를 
위반하여 이들 국가로 반입되었으며, 현재는 여러 
기업들의 설비에 사용된 장비와 기술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이들 물자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산업안보국 
(BIS) 은 “Fix-it” 규정을 공표했다. 이 규정은 수출업체나 
기타 미국 기업이 상대 기업들에 수리 서비스나 여분의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설비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획득된 물자의 사용을 지원하는 행위를 
합법화한다.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물자 
(해당 물자에 관한 정보 포함)에 관해서는 산업안보국 
(BIS) 에 보고해야 하며, 보다 민감한 물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나 장비를 제공하기 전에 정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3]   
 
시민권과 간주수출 허가) 
크리처는 간주수출 (Deemed Export) 허가를 둘러싼 
논쟁점들에 대해 개관하면서, 산업안보국 (BIS) 은 
간주수출 허가가 요구될 경우 외국 국적인의 시민권  
(citizenship) 이나 거주 여부 (residency) 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 국민에게 통제 
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여부는 영국 국민에 
대한 이전 허가와 같은 경우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중국적자 (dual citizenship) 의 경우, 가장 최근에 획득한 
국적을 근거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4] 
 
암호화 기술의 허가 
BIS 대표자들은 이중용도 암호화 기술의 수출 시 필요한 
허가 요건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사용된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암호화 기술이 단지 
파일이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번호 설정에 
사용된다면, 수출자에게 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대중 시장 (mass market) 으로 고려되는 
기술은 대개 허가나 기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고도화된 암호화 알고리즘, 프로토콜 
(procotols), 또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s) 등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수출 허가를 받거나, BIS에 임박한 
수출 (impending transfer)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5]  
 
 
캐나다 행 미사일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BIS 대표자들은 현재 미국 수출통제규정의 성과에 대한 
논의에서, 미사일 기술 관련 물자의 캐나다 행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철회 문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자가 모든 종류의 이중용도 미사일장비와 기술을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미국 수출관리법 (U.S. Export Administration Act) 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관리예산처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가 검토하고 있다.[6] 
    
의무 자동수출시스템 (AES) 업데이트 
자동수출시스템 (AES) 을 관리하는 미국 조사국은 서류 
형식의 화주 수출신고서  (Shipper’s Export Declaration 
[SED]) 를 전면 교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2월, 모든 미국 수출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AES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AES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가동되었으며, 현재에는 전체 미국 
수출의 96%가 자동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다.[7] 
 
전자수출신청시스템 업데이트 
현재 수출자들이 BIS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은 20년 전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SNAP) 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SNAP Redesign (SNAP-R) 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시스템 견본이 선보여졌다. BIS 대표자들에 
따르면, SNAP-R 최종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있어 SNAP-R 
견본의 시범운영에 수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SNAP-R은 전문가들과의 피드백을 거쳐, 2007년 말이나 
혹은 좀 더 일찍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8] [편집자주: 
수출자들은 2006년 4월 초, SNAP-R 견본을 온라인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Sources: [1] Remarks by Mark Foulon, Deputy Under Secretary for Industry  
and Security to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s 2006 Export Control  
Forum, Newport Beach, CA, March 13, 2006; Full text available on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s (BIS) website, <http://www.bis.doc.gov/  
News/2006/FoulonExportControlForum.htm>. [2] “Statement of Bernard  
Kritzer, Director,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3, 2006. [3] Comments by Eric Longnecker, BIS Foreign Policy  
Division, during presentation entitled “Foreign Policy Controls: An  
Overview,” at the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3, 2006; see also, John  
Maberry, “U.S. Trade Controls on Libya: Recent Developments,” World  
Trade Executive, May 9, 2005, http://www.wtexecutive.com/cms/ 
content.jsp?id=com.tms.cms.article.Article_1022_insight_2. [4] Comments by  
Bernard Kritzer, BIS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 and Michael Turner, BIS Office of Export Enforcement, during the  
“Deemed Export Panel,” at the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3, 2006.  
[5] Comments by Judith Currie, BIS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during  
presentation entitled “Overview of U.S. Export Controls on Dual-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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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 Items, at the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4, 2006.  
[6] Comments by Bill Arvin, BIS Regulatory Policy Division, during  
presentation entitled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Recent 
Developments and What’s Ahead,” at the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3, 2006. [7] Comments by Jerome Greenwell and Gerry Horner, Foreign  
Trade Division, U.S. Census Bureau, in presentation at the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3, 2006. [8] Presentation and exhibit by Kim Sinns of  
BIS on the Export Control Automated Support System (ECASS) Redesign  
Project, at the BIS Export Control Forum, March 13, 2006. 
 
러시아 페름에서 수출통제회의 개최 
 
모스크바 소재의 수출통제센터가 러시아세관국 (Russian 
Federal Customs Service [FCS]) 과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ederal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Service [FTECS]) 
등과 공동으로 2006년 3월 13~14일, 러시라 우랄 지역의 
펠름에서 이중용도 물자의 통관 절차, 물품 확인, 러시아 
수출통제규정 업데이트 등을 주제로 한 워크샵을 
조직했다. 러시아세관국 (FCS) 과 펠름 세관 당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TECS), 국방부, 
수출통제센터 등에서 온 대표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의 
수출통제담당 고문, Commonwealth Trading Partners 대표 
등이 워크샵에 참석했으며, 러시아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 다양한 수출통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소재의 기업에서도 대표를 
보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샵에서 러시아 수출통제 
시스템과 통제목록을 재검토하고, 상품식별 (commodity 
identification) 의 목적을 논의하는 한편, 수출통제 분야 
에서 러시아 세관국 (FCS) 과 연방기술수출 통제국 
(FTECS), 국방부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또한 상품 확인 요령과 
상품 확인에 있어서 전자검사시스템의 사용 가능성, 
수출통제의 이행에 있어 러시아세관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 이어 2006년 3월 
15~17일에는 펠름 오블라스트 소재 수출입업체를 위한 
모임도 개최되었다.[1] 
 
Source: [1] “Novoye v regulirovanii eksportnogo kontrolya” (New  
developments in the regulation of export control), TKS.RU customs  
information website, March 15, 2006, <http://www.tks.ru>. 
 
인도네시아에서 제 2차 생물무기협약 (BWC) 지역 
워크샵 개최돼 
 
제 2차 생물무기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지역 워크샵이 2006년 3월 6~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호주 정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호주방위군법률국 
(Australian Defense Force Legal Service) 과 멜버른 대학 
법과 대학의 공동구상 (Collaborative initiative) 인 
아시아태평양군사법센터 (Asia Pacific Center for Military 
Law [APCML]) 이 지원했다. 이 워크샵에는 두 개최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의 여러 국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와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대표들도 
참석하였다.[1,2]  
 
제 1차 생물무기협약 (BWC) 지역 워크샵은 2005년 2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작은 국가들이 BWC 요건과 2002년의 제 5차 BWC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추가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2005년 워크샵은 “지역적 관점에서 BWC 
이행을 위한 조사와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생물무기 
확산과 생물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수단에 
관련된 지역 당국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3]  
 
첫 워크샵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두 번째 워크샵은 
이중용도 생물학 관련 물질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각 국내 법적 기반의 개발과 생물 안보 (bio-
security) 등 BWC 이행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4] 인도네시아 외무부 다자간 문제 (Multilateral 
Affairs) 사무총장인 슬라메트 히다야트 (Slamet Hidayat) 
는 개회사를 통해, 해당 워크샵은 참석자들이 BWC 
이행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 
호주 국방과학기술기구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DSTO]) 의 핵, 생물, 화학무기 통제팀 
책임자인 로버트 매튜 (Robert Mathews) 박사는 호주 
공동진행자 (co-hosts) 들을 위한 개회사에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의 증가는 국제안보에 있어 
주요한 위협이며 이러한 범세계적 도전은 국가 단위의 
대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는 
공동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3]   
 
워크샵 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서는 APCML 웹사이트, 
<http://www.apcml.org/conferences.php#060306>을 
참조하시오. 
 
Sources: [1] “Second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orkshop, 6-7 March  
2006,” Asia Pacific Center for Military Law website,  
<http://www.apcml.org/conferences.php#060306>. [2] Directorate of  
Information and Media, Indones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2nd  
Regional Workshop on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Press  
Release No. 14/PR/III/2006, February 27, 2006,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Japan website, <http://www.indonesian- 
embassy.or.jp/menue/information/press/reg-workshop-2nd-bwc.html>.  
[3] Robert Mathews “Opening Remarks: Second Regional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orkshop, Bali, Indonesia, 6-7 March 2006.”  
[4] “Regional Workshop on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Defence  
Media Release CPA 047/06, Australian Defence Report website, March 6,  
2006, <http://australiandefencereport.com.au/Australian-Defence- 
Force/regional_workshop_on_the_biolog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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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전문가들, 수출통제 관련 
사안 논의하고 테러조직 목록 채택 
 
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회원국들의 수출통제 당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2006년 3월 2일, 모스크바에 소재한 CSTO 
사무국에서 만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8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에 대한 
협력과 수출통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내에서 수출통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각국의 
의지를 확인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전문가들은 
또한 회원국들이 제 3국과 비확산, 수출통제 관련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데 있어 CSTO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CSTO 회원국들 간의 협력에 있어 주요 초점이 되는 
국가는 대량살상무기 (WMD) 의 불법 선적과 그 운송수단, 
관련 물질 등을 탐지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내놓았다.[1,2]  
 
CSTO 안보협의위원회 (CSTO Committee of Security 
Council Secretaries) 하의 반 (反 ) 테러리즘과 과격주의 
실무그룹 (working group) 은 2006년 3월 29일,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가졌다.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와 CSTO 회원국의 안보기관과 법 
집행기관 등에서 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CSTO 
집단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리즘, 과격주의 그리고 관련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구성되었다. 2006년 3월의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CSTO 집단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와 
과격주의 집단의 목록 초안과, 테러리즘과 마약 밀매에 
대항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법 집행기관과 안보기관의 
효율성을 증강시키기 위한 CSTO 공동 조치 프로그램 
초안을 승인했다. 실무그룹은 이 두 가지 초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다음 번 CSTO 상임이사화 
(CSTO Permanent Council) 에 이를 추천했다.[3,4] 
 
[편집자 주: 집단안보조약 (Collective Security Treaty) 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의하여 1992년 5월에 조인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1999년에 
집단안보조약을 탈퇴했다. 집단안보조약은 2002년 5월에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로 전환되었다. 현재 CSTO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등이다. CSTO의 관리 
주체인 집단안보이사회 (Collective Security Council) 은 
국가 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 대통령이 돌아가며 
의장을 맡는다. 전 (前) 러시아 정부 당국자이자 덴마크 

대사직을 맡았던 니콜라이 보르듀차 (Nikolay Bordyuzha) 
가 CSTO 사무총장 직과 해당 기구의 실무 운영 주체인 
CSTO 사무국의 대표를 맡고 있다. 집단안보이사회는 
국방장관이사회 (Council of Defense Ministers), 
외무장관이사회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안보이사회사무국 (Security Council Secretaries) 등 세 개의 
자문, 행정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CSTO 상임이사회는 
집단안보이사회 부문 간 CSTO 회원국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한다. CSTO에 관한 추가내용은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3년 9월호, 18~22페이지의 “독립국가연합 
(NIS) 국가들의 협력”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Sources: [1] “V ODKB obsudili napravleniya vzaimodeystviya po  
presecheniyu nezakonnykh postavok oruzhiya massovogo unichtozheniya”  
(CSTO discussed directions of interaction in preventing WMD illegal  
shipments), Regions.ru news agency, March 2, 2006, <http://www.regions.ru>. 
[2] “Eksperty ODKB obsudili voprosy protivodeystviya rasprostraneniyu 
OMU” (CSTO experts discussed issues related to countering WMD 
proliferation), Rossiyskiy mirotvorets (Russian peacekeeper) website, March 
3, 2006, <http://www.peacekeeper.ru>. [3] “V ODKB dorabotan spisok 
terroristicheskikh i ekstremistskikh organizatsiy” (CSTO approves the list of 
terrorist and extremist organizations),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rch 
29, 2006; in Gazeta.kz, <http://www.gazeta.kz>. [4] Viktor Permyakov, 
“Gosudarstva ODKB koordiniruyut deyatelnost v borbe s terrorizmom” 
(CSTO member states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N news agency, March 29, 2006, <http://www.annews.ru>. 
 
 
정정합니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3월호의 “밀매 
적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철저한 감시 하에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기사에서, 수출 위반혐의로 고발 당한 
기업의 정확한 기업명은 Yamaha Corporation이 아니라 
Yamaha Motor Co., Ltd입니다.    
 
Yamaha Corporation은 Yamaha Motor Co., Ltd와 다른 
회사로, 수출통제 위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 드립니다. 
Observer 3월호 인터넷 판에서는 실수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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